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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서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남한 정부의 정권 교체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대북 햇볕정책이 실용주의 정책으로 큰 방향의 변화가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즉, 

대북관계의 경색과 국내적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하는 등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의 경협이나 각종 

회담 등도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는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이 더욱더 표면화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으

며, 외부적으로도 6자회담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관

계와 한미관계에서의 정책조율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북 햇볕

정책에서 대북 실용정책으로 정책기조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

에 정권 출범 초기인 현재로서는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새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기 위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단 상황의 특수한 남북관계 속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 문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및 국제관계 문제, 내부적으로는 

대북문제에 대한 사회통합과 여론‧지지의 획득 문제 등을 정부 단독으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통일관련 정책분야에서도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 체제의 협력적 상호작용

으로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모색되고 있다. 

통일정책은 본래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정책 중에 하나이며, 민족적 

염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고, 또한 국제적으

로도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이슈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 

역시 다양하며, 이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복잡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 수요는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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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기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은 한정적이다. 또한 행위자의 복잡성, 문

제의 다양성과 같은 조건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활동은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의 약화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거버넌스적 접근이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정부혁신과 정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정운영

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축적시켜 왔는데,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규범적 

연구이다. 전자는 특정 정책과정을 거버넌스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행위자 

분석과 주요변수의 규명,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

정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2년간의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에 관한 협동

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각 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와 영역별 활

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현재 거버넌스의 구축정

도는 어떠한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또한 현재

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

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통일정책의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정책 자체가 여타 정책영역에 비해 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

라, 통일정책 내에서도 거버넌스의 수준별, 이슈영역별로 거버넌스의 특성

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

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거시적 수준의 거버넌스는 제외하고 국가 이하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대북

정책 참여거버넌스,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회문화 남북교류 거버넌스, 한반

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모형

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 2차년도에서 제시되었던 이론의 종합과 모형화를 위한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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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이다. 사실 앞선 연구에서의 이론적 틀은 사회과학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 이론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이

론적 틀의 제시에 그친 바가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통일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남북경제 교류협력 거버넌스, 사회문

화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과 같은 이슈영

역에서 각기 달리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거버넌스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통일정책 분야의 주요 행위자들에게 거버넌

스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의 형성, 운영의 기본방향과 조정기제

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와 내용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

는 이론적 적실성을 위하여 기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문, 서적 등에 관하

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1, 2차 연구를 종합하여 완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앞선 연구에서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결과를 주요자료로 활용하였다.1 특히 1, 2차 연구는 분야별 주요 사례분

석과 아울러 설문분석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연구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 2차 참여 연구진과의 좌담회와 개별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통일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들과의 면

접도 병행하였다.

연구범위에 있어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이슈 영역을 다루

지 않으며, 분석수준을 좁히고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즉, 국제 수준의 글로

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

역적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그리고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는 

북한체제를 제외하고 국가 수준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연구대상

1_본 연구의 제3장은 2006년과 2007년에 수행된 1, 2차 협동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내
용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인용을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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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슈영역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

스, 남북경협 거버넌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남북교류 로컬거버

넌스,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정책적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이론을 조망하였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의 효율화를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위한 거버넌스 모

형 정립의 필요성과 모형화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거버넌스 모형의 결정요인에 따라 제1, 2차 연구 결과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도출된 분석결과는 거버넌스 모형화에 기

초적 논거로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여 이슈영역별 특성과 현재의 거

버넌스 실태에 따라 모형을 적용하였다. 

제5장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너스 모형을 설정하며, 관리전략과 향후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연구 전체의 요약 및 결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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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의의

가. 거버넌스의 의미

(1) 거버넌스 개념의 관념적 혼란

거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

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통치방식의 일대 전환적 패러다임으로

서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치학, 사

회학 등 여타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이론적 연구가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과정에서의 

경험도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거버넌스 개념의 등장과 도입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배경, 상황이 

상이하며, 학문분야에 따라 분석수준과 단위 등 거버넌스의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이슈영역에 따라서도 관점을 달리하게 된다. 예컨대 

행정학에서는 국정운영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는다면, 조직학에서는 조직 

관리의 정치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정치학에서는 거버넌스를 다원적 행동

주체들에 의한 협력적 통치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학은 시

장중심적 시각에서, 사회학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조절 양식으로 거버넌스

를 규정하기도 한다. 한편, 거버넌스의 행동주체 가운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 정부중심 거버넌스,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시장중심 거버

넌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적 수준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지역 

거버넌스, 국가적 거버넌스, 지방적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한다.2 그런데 이 

같은 다접근성과 다차원성이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이해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에 관한 1, 2차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

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거버넌스를 ‘한반도 평화‧번

영’이라는 부문에 적용시킬 때, 여기에는 거버넌스의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

2_오석홍, 행정학  (서울: 박영사, 2004),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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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전반의 학문적 영역과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부터 국가적 사안, 그리고 지방

수준에 이르기까지 분석단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슈영역에 있어서도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영역과 관련성을 갖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이론 

틀을 제시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거버넌스 이론이 산만하게 제시되

거나 거버넌스의 일 단면만을 부각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거버넌스 이론을 특정 분야에 적용할 때 거버넌스의 일

반적이고 공통적인 원리에서 출발하여야겠지만, 보다 적실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적용분야의 배경, 특성, 주요 구성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정책으로서의 특성

과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특성과 수준에 따라 거버넌스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거버넌스의 출현배경

거버넌스 개념의 출현배경은 역사적 과정과 현재적 환경변화가 복합된 

결과로서 설명된다.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경험, 그리고 세계화, 시민

사회화, 정보화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경

을 살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후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의미와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배경

으로 인해 학문분야마다 각기 다른 초점에서 거버넌스를 바라보게 한다. 따

라서 여기서는 국가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제3의 영역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배경을 종합해 본다.

20세기 초까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시장의 자율

성을 최대로 하면서 정부를 최소화하는 국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러나 시장실패를 경험하면서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 국가의 보완과 적

극적인 국가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적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다.3 이는 공공

영역의 확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의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

야말로 공공문제의 해결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3_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000),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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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부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문제해결자로 나서게 되었고, 

정부의 역할 증대에 따라 정부의 조직, 예산 등의 팽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가가 공공문제 해결에 만능이 아닐 뿐만 아니

라 정부 관료제가 비생산‧비능률적이라는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정부의 역

할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정부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를 통해 시장기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을 확인하

였고, 이러한 영역에서는 비능률‧비생산적인 수직적‧위계적 관료제로 인해 

정부를 통해서도 해결이 쉽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영역은 단순히 시장과 정부 양자 간에 역할교환 방식으로는 해

결할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이 양자를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행위주체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세계화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자본과 시장의 역할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확대되는 반면,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던 국가와 정부권

력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또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철의 삼

각(iron triangle)은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

한 불신을 가져왔고, 참여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정보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대중의 의사가 표출되고 전달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접 참여욕구

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거버넌스 출현은 첫째, 시장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 영역

(public sector)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수직적‧계층적 관료제로서는 공공문

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둘째, 정책과정에

서 정부와 시장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참여를 요구하게 되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형성‧작동될 수 있는 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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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거버넌스의 대두배경: 정부(국가)의 팽창적 요인과 수축적 요인

출처: 한승준, “신거버넌스의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

보 , 제41권 제3호(2007), p. 99.

(3)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하는 작업이 용이하지는 않지만,4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공통적인 개념적 속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분화되어 적용영역이 확장된 공공

서비스 공급체계를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대두 이전에는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 전통적인 관리기법, 복지국가 등을 기반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계층제

적 통치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권한은 국민국

4_B. Jessop, “Governance of Complexity and the Complexity of Governance: 
preliminary remarks on some problems and limits of economic guidance,” in A. 
Amin and J. Hauser(eds.), Beyond Market and Hierarchy: Interactive 
Governance (New York: Wiley Interscience, 1997),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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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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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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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의 통치체제 약화, 사회변화 속도와 복잡성 증가, 초국가적 조직의 

대두,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따라서 정부 외의 영

역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가 확장되게 된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는 정부(국가)가 아닌 시민, 사회, 시장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요시한다. 최근 시민사회

가 성숙해지면서 시민과 NGO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공동체 관리에서 이들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위기 및 

정부실패로 인해 민간기업들의 공공정책 부문에 재정적, 관리기법적 영향

력이 증대되었다. 이외에도 지방화와 분권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관계가 재구조화되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점도 거버넌스 대두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5

셋째, 정부중심의 위계구조 또는 조정양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통치양식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구성요인들의 유기

적 결합관계, 즉, 네트워크를 중요시한다. 여기서 정부도 시민사회와 시장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동

주체인 것이다.6 

넷째, 거버넌스의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도 중요시 한다.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구성원들의 관계나 책임이 모호

하다는 특징이 있다.7 즉, 네트워크는 자발적이며 유연하고 느슨하게 연결

된 구조를 지니며, 정부통제로부터 자율적인 독립성을 갖는다.

다섯째, 거버넌스는 공공분야의 이슈(issue)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연속적

인 과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의 전통적 통치체제에 비교해서 거버넌

스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면 <표 Ⅱ-1>과 같다.

5_한승준, “신거버넌스의 논의의 이론적‧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제41권 제3호(2007), pp. 97-98.

6_M. Hult Karen and Charles Walcott, Governing Public Organizations: Politics,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Design (Books/Cole, 1990).

7_R. A. W. Rhodes,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Macmillan Press LT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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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거버넌스의 특성 비교

전통적 국정관리

- 국가중심(state-centered)

- 정부(government) 주도

- 계층제(hierarchy)

- 노젓기(rowing)

       

거버넌스

- 사회중심(society-centered)

- 공동의(shared) / 복합적(heterarchic)
  거버넌스

-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제

- 방향잡기(steering)

- 수평적인 상호의존적 관계

- 자발적 동의에 의한 체계
  (system willing consent)

위에서 논의한 개념적 특성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해 보면, 거버넌

스란 공공분야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국가), 시민, 사회, 시장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며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유기적 네트워크로서 공

식적‧비공식적 작동을 모두 포함하는 기제이며 과정이다.

나. 남북 교류협력과 거버넌스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이슈영역은 보다 크게 바라보면 남북관계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통일정책의 일환이다. 남북관계가 가지는 거버

넌스의 특성에 관해서는 이미 1차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현재 남북교

류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이끄는 원인적(seed)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다 보니 ‘왜 남북관계에서 거버넌스인지?’ 그 필요적(need)

측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버넌스의 

원인적 측면과 필요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남북 교류협력에서 거버넌스의 원인적(seed) 측면

1980년대 후반까지 남북관계에서 거버넌스 현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남과 북은 국가 중심의 남북대결, 국가 이외 행위자들의 남북

관계 간섭 금지, 안보 영역의 최우선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경향에 커다란 변화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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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기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민족, 자존,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7선언)’이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남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고, 1989년 최초로 남북한 

공식교역이 시작되었다. 또한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8 바로 이 시점이 세계적, 지역적 탈냉전의 변화 기류를 

타고, 남북관계에서 이슈의 다변화와 행위자의 다양화, 그리고 남북간 상호

정책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은 남북관계의 거버넌스 특성의 단초가 

나타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남북관계의 

통로를 시민사회에 열어주었고, 이는 국내의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급속한 

상승효과를 보였다. 또한 국가 내적인 변화 역시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

계의 성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1980년

대 후반의 민주화‧시민사회화이다. 바로 이 시기가 일반시민들의 참여욕구

가 분출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전환점이었던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 내

부의 관리양식의 변화도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대북관계의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국

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다양한 정부부서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상명하복식의 정부체제에서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조율

의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9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의회의 중요성 증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이다. 과거 냉전기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의회의 정당들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으나,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스펙트

럼 상의 견해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대북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

다. 또한 햇볕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대내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

서, 대북정책을 의회차원에서 검증하고 비판하는 과정이 상례화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거버넌스 특성을 제고시킨 것

8_양문수, “남북한 경제관계의 오늘과 내일,” 경남대 북한대학원 편, 남북관계론  
(서울: 한울, 2005).

9_황병덕‧서창록‧여인곤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서울: 통
일연구원, 2006), p. 73.



1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은 민간부문, 즉, NGO와 기업, 미디어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북 인도사업과 김대중 행정부 시기부터의 남북 교류협력의 양

적‧질적 증가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이는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문화교류 부문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이와 더불어 정보화의 추세 역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거버넌스 현상 

강화를 위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현재 정부의 부처들은 정보제공,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정보화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 시민단

체, 국민들 간의 정보이동과 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

며, 더욱이 그동안 제한되었던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와 제공은 거버넌스 

형성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10

이처럼 남북관계가 거버넌스 특성을 띠게 되는 시기는 한국 공공정책 과

정 전반이 거버넌스 특성을 띠게 되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대북정책은 그 특성상 국가안보와 이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타의 

공공정책 부문에서보다 거버넌스의 행위자 수가 제한적이며, 네트워크가 

단순하고 국가의 통제적 조정양식의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의 거버넌스는 일반적인 공공정책 영역에 비하여 거버넌스적 특성은 

대체로 미약하다.

(2) 남북 교류협력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적(need) 측면

앞서 논의한 남북 교류협력에서 거버넌스의 원인적 측면은 남북 교류협

력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작동될 수 있는 토양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에서 거버넌스의 형태를 띠어가고 있는 것인지에 관

한 내용이다. 즉, 이러한 환경의 변화,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공공정책의 여타 

분야처럼 남북 교류협력에서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작동하는가에 관심을 

둔 것이다. 사실 제1차년도의 연구가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였던 것도 최근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과연 한반도 평화‧번영 분야

에서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적(need) 측면은 ‘남북 교류‧

협력에서 왜 거버넌스인가?’ 하는 점에 대한 대답이다. 즉, 현재 나타나고 

10_황병덕‧서창록‧여인곤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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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책현상을 거버넌스 시각으로 접근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

론적으로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남북 교류협력에서 왜 필요한

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거버넌스라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거버넌스 체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적(need) 측면은 첫째, 정부(국

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며, 만능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원래 거버

넌스를 정부수준에 적용한다면 행정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에는 정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11 

대북관련 정책은 국가 안보문제라는 특수성과 북한체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의 제약으로 다른 어떠한 공공정책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다양한 행

위자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행위상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

른 분야에서 거버넌스적 시각의 접근이 활발해진 이후에도 대북정책 분야

에는 적용하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분야가 

대북정책 분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실패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정부는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정치력, 협상력, 재정력, 인적 

자원, 전문성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정부의 부족한 정책결정

력, 대북협상능력, 자원동원능력, 전문 인력 등으로 인해 다른 행위자로부터 

보완되고 보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들은 정부의 부족

한 역할수행을 다양한 방면에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다. 남북 정부간 관계

는 필연적으로 이념적‧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때에 따라

서는 대립과 대결 구도로 나타나서 남북관계는 침체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

다. 그런데 이럴 경우라도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들은 정치적 문제를 배제하

고 사회‧문화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남북 주민 및 단체간 교류에서 이념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간 첨예한 대립으로 공식

적 통로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들을 통해서 접

촉할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 통로는 대립적 관계의 완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1_이종렬‧이재호, “거버넌스론: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윤영진‧김태룡 외, 새행
정이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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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들이 정부 부문보다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 영역에서 정부보다 역할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 분야

에서 정부 이외의 가장 핵심적 행위자는 대북관련 NGO이다. 지금까지 남북 

교류관련 NGO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 비해 유연한 접촉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부의 직접

적 활동에 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을 위한 

물품조달에서 정부 조달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집행한다든지, 번거로운 절

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음으로써 보다 신속한 처리를 하는 것 등이다.

셋째, 거버넌스 체제에서는 전통적 통치체제에 비해서 정책효과성을 제

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

라서 거버넌스 체제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적‧협력적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는 일반

적으로 공공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 집단의 동의와 수용이 집행과정의 

저항을 미연에 수용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남북관계와 남북 교류협력의 문제는 남북 간의 협력과 갈등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 내에서의 갈등문제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남남갈등의 문제는 대북 통일정책에서 남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즉, 남한 내에서도 이념

적 갈등과 방법론적인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정책과정에서 정부가 특정 이념 편향을 나타내거나 단독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하기보다는 거버넌스의 개방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행

위자들이 충분한 상호작용을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갈등보다는 협력을 유

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조직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어떠한 문제에 관계되는 행위자들이 단독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행위자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15
II. 이론적 배경 

이다.12 네트워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유하는 영역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체제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의 해결수단으로서 그 영역은 공‧사 부문과 

비영리 부문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서 역시 제한된 자원만으로 불확실성의 환경 속에서 정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킹을 통해 

결합, 제휴, 협력 등을 모색하여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대처하

는 것이 협력의 경제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들어설 경우 폭발적인 남북 교류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별 행위자에 의해서가 아닌 거버넌스의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작동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12_종합적으로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동기를 정리해 보면 법적인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비자발적(involuntary)인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voluntary)으로 자원의 의존과 교환의 필요성 때문에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자
원의 희소성으로 파워와 통제로 인한 비대칭성(asymmetry)으로 협력을 하게 되
는 경우, 조직 간의 권력다툼이나 통제보다는 협력과 조정을 위한 상호교류성
(reciprocity)으로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효율성(effieciency) 때문에 협
력을 하게 되는 경우,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안정성(stability) 차원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조직이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정당성
(legitimacy)을 확보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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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남북 교류협력에서 거버넌스 등장 배경

원인적 측면(seed)

- 탈냉전, 북방정책

- 민주화, 시민사회화

- 의회의 참여

- 정보화

    

필요적 측면(need)

- 정부 역할능력 한계, 거버넌스의 보충성

- 비정부 부문 행위자의 집행 효율성

- 거버넌스 체제의 정책 효과성

- 남한사회의 갈등완화와 사회통합

- 거버넌스 체제의 협력의 경제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와 거버넌스 모형

가. 효율화의 의미

한반도 평화번영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의 실

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교

류협력이 활성화되어 공동이익이 증진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이 꾸준히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

만, 인도적 차원의 지원 위주였고 상호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 북한 사회 

개방에 시너지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남북간 정치‧군사‧안보적 문

제와 복잡한 국제적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행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조건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효율성과 더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조건의 성숙 당위론적 인식



17
II. 이론적 배경 

효율성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부문에서 강조하는 효율성

의 개념은 흔히 능률성(efficiency)과 같은 의미로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낳는 것 또는 빠르고 신속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쓰인다. 그러나 

효과성(effectiveness)을 갖지 못하는 효율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산출/투입 비율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효율성의 의미는 정도의 차이일 뿐 효율성 개념 내에 이미 

효과성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13 특히 공공부문에서 효율성은 산출/투입 비율을 의미하는 민간부

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한 소득분배‧경제안정‧복리 증진 등을 포괄

하는 광의의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는 적은 비용,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기하는 능률성(efficiency)과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정도로서의 효과

성(effectiveness)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즉, 본 연구에서 남북교

류협력 분야에서의 효율성이란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능률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와 거버넌스

한편,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논의할 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효율화와 거버넌스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작

동이 효율화될 것에 초점을 둔 것인가, 아니면 거버넌스를 통해 남북 교류협

력이 효율화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거버넌스 시스템 내적인 측면에 맞추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효율화,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작동의 효율화

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주로 거버넌스의 과정적 측면이 될 것이

고, 여기서의 효율은 앞서 논의한 산출/투입의 개념, 즉 능률성(efficiency)

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거버넌스를 통한 결과적 측면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 

방식을 통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초

13_김석준 외, 뉴거버넌스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2000),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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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 것이다. 거버넌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국정운영의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대북정책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방식은 수단이고 남

북 교류협력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

는 하지 않지만, 남북 교류협력의 효율화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 상호이

익 증진, 신뢰구축 등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접근에서 남북 교류협

력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는다. 즉, 거버넌스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남북 교류협력의 효율화에 두고, 거버넌스의 어떠한 형태

가 남북 교류협력을 효율화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둔다.

<그림 Ⅱ-3>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와 거버넌스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거버넌스 체제

다.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교류협력 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으로서의 거버

넌스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 2차 연구를 바탕으로 거버넌

스의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실제 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와 정책과정에 관한 이해와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였고, 거버넌스 모형은 공공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또는 주도

적 국가관리가 한계에 봉착하고 공공목표 추구를 위한 협동체제 구축의 필

요성이 매우 커진 시대의 조건에 부응하는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14 그러

나 성숙도가 낮은 거버넌스 이론의 약점도 많다. 첫째, 관념적 혼란이 심하다. 

이론은 다양성과 이질성이 높아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지녀야할 정체성

이 의심스럽다.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버넌스의 의미나 

14_오석홍, 행정학 ,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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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의 특성을 거버넌스의 개혁방안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둘째, 거버넌스에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

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를 위한 모델링이 어렵다. 모든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거버넌스 이론 개

척자들이 제시하는 개혁처방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다수가 

주장해 온 기업가적 시장지향적 정부의 구축은 시민사회와 시장의 발전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상과 같은 지적은 거버넌스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 모형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이 필요한 것이다. 즉, 특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어떠한 가치기준에 근거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며, 적용하려는 실제의 특

성에 적합한 내재화된 변수를 구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형

화의 작업을 위해 앞서 개념의 명확화와 효율화라는 거버넌스의 가치기준

을 정립하였다. 이제 모형화를 위해서 어떠한 변수가 주요 변수인지를 식별

하고, 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화의 분석틀

가. 분석을 위한 고려요인

제1차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정책과정에 따른 행위자 분석과 함

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효율성을 거버넌스의 구

성요소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현재 이슈분야별 거버넌스의 

구축 및 작동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제2차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바람

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 

메타거버넌스(meta governance)를 논의하면서 적합한 방향을 전략적 메타

거버넌스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방향에서 분야별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는 앞선 분야별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단순히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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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점은 이슈분야별로 특성이 다를 것이라

는 점과 주변 상황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거버넌스가 단계적으로 발전‧성숙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 모형을 도출하기

에는 제1, 2차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가 너무 많아 산만한 점이 있었다. 

본래 모형은 단순화하는 작업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수가 많으면 

모형화(modeling)가 어렵게 되고, 모든 것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다루

어진 변수들을 단순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나. 분석틀

우리가 어떠한 정책체계나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규정하려면 그 형태가 어

떠하든 간에 네트워크체제이어야만 한다. 수직적 형태의 정부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비공식 부문은 하나의 환경으로 존재하거나 정책대상으로 여겨졌

던 과거와는 달리, 거버넌스는 정부, 민간, 그리고 비정부 조직 등의 행위자간 

자기조직적 네트워크의 협력적 체제인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근본적으

로 아무리 단순한 형태이더라도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이어야 하며, 이렇게 

볼 때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기본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를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상의 자율성

이다. 

첫 번째,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네트워크의 연계가 얼마나 복잡한가와 관

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복잡성이 증가할

수록 네트워크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복잡한 네트워

크 내에서 자동조정의 기제가 존재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위적인 조정장치가 요구되며, 또한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일 경우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일 경우는 조정메커니즘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사실 이는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데에 따른 고려이다. 즉, 조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복잡한 네트워크가 바람직

하지 못한 방향으로 작동되거나 비효율적이라면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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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오히려 더 나쁜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복잡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네트워크상 노드의 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개방성/참여성). 

② 행위자간의 관계가 단순한가, 복잡한가. 

③ 네트워크의 관계가 단기적인가, 지속적인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가 개방되고 참여가 높으며, 행위자간 관계가 복잡

하게 전개되고 단기적으로 변화하며 정보기술의 이용도가 높을수록 네트워

크의 복잡성은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거버넌스 체제는 전통적 방식의 수직적‧집권적 통치체제와 상반

되는 개념이다. 즉, 정부중심, 수직적 위계체계 등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의 협력이 중요하며, 따라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

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기의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율성

을 확보하고 자기책임과 자기조절을 통해 문제를 다른 행위자나 국가의 간

섭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성이 필요하다.15 그러나 모든 행위자들에

게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어떠한 타율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16 다양한 행위자들 중에 공식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

는 본래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거버넌스 

네트워크체제에서 자율성은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간 또는 비공

식적 행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에 초점이 모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간의 자율성은 어느 일방이 타 일방의 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지배적이

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정도로 판단하게 된다.

자원의존론은 이러한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자원의 의존관계로서 

설명한다. 즉, 자원의존론에 의하면 다른 행위자로부터 자원의존적인 행위

15_황병덕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113.

16_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정부의 역할이 전통적인 정부처럼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다른 사회
적 참여자들과 동등한 것은 아니며, 정부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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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율성이 약화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네트워크상 각 

노드에 해당하는 행위자들 간의 자원의 의존성은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통일, 대북관계의 거버넌스 네트

워크에서 이와 같이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자원으로는 행정적 지원, 

재원, 정보‧전문성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자원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조직의 중요

한 자원을 통제하는 환경적 요구에 더욱 반응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행위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가능하면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치와 자유의 정

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의 의존과 통제를 관리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

서 조직과 조직의 관리자는 자원의 의존으로부터 나오는 외부 제약에 대응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게 되며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환경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적응과 회피를 들 수 있다. 

적응은 외부제약에 따라 그 범위에서 조직활동을 펼치는 것이고, 회피는 

외부제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관리하거나 조직의 영역을 변경시키

는 전략을 말한다.

둘째, 조직의 상호의존성을 변경하고 통제의 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

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다각화를 들 수 있다.17

셋째, 이해가 일치되고 상호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조직들 간에는 협의 

등과 같은 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법적‧사회적 제재를 통해서 상호의존성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을 재

조직하는 전략이 있다. 자원의존 관점에서 환경이란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흡수 수용되고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과 규제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원의존 이론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직도 조직 생존의 핵심

적 요인인 자원을 완전히 자족할 수 없고, 외부의 다양한 조직들과 거래관계

를 형성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18

17_J. Pfeffer and P. Nowak, “Joint Ventures and Interorganizational 
Interdependence,” ASQ., Vol. 21, pp. 398-418; P. S. Tolbert, “Institutional 
Enviroments and Resource Dependence,” ASQ., Vol. 30 (1985), p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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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네트워크는 자원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자율성은 감소하지

만, 네트워크의 참여동기가 생겨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이고, 반대로 자원 

의존성이 낮을수록 자율성이 증대되지만 네트워크 참여동기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이 

하나의 행위자가 타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쌍방향적인 상호의존성을 가질 경우에는 자율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상호의존성은 

상호관계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호의존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상호 간에 자신이 원

하는 자원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19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다음

과 같다.

 

①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는 어떤 행위자간의 관계인가?(특히, 공식-비

공식 행위자간)

② 행위자간 자원의존적인가? 그리고 만약 의존적이라면 일방적 의존인

가 아니면 상호의존적인가?

위와 같이 제시된 두 가지 기본변수인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앞선 제1차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기본변수(자율성, 전문성, 참여

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효율성)중 중복된 부분을 합치고 단순화하여 도

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_Brian Boyd, “Corporate Linkage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 A Test of 
the Resource Dependence Model,”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1. No. 
3 (1993), pp. 419-430.

19_네트워크의 파트너십은 행위자들 간에 자원의존도가 높을수록 형성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파트너십은 참여하는 주체들이 독자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일을 서로 자발적으로 정보와 자원 등의 교환을 통해 해결하고자 네트워크
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즉, 둘 이상의 행위자 간의 상호적 필요성과 자원의 교환, 
협력을 통한 이익의 인식에 의해 파트너십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태영, “정부
-NGO간 파트너쉽의 정치경제학,” 정부학연구 , 제8권 1호(2002), pp. 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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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변수가 아닌 거버넌스의 

기본전제로서 다룬다. 

둘째, 전문성은 네트워크상의 주요 자원으로 그것의 의존관계에 따라 자

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전문성은 자율성의 하위요소 중 하나

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참여성은 참여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고 

낮을수록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참여성은 네트워크

의 복잡성 정도를 결정하는 하나의 하위요소로 본다. 

넷째, 분권화는 네트워크 행위자 간의 분권화와 행위자 내부의 분권화가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 행위자 간의 분권화는 결국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며, 

내부적 분권화는 주로 신공공관리(NPM)에서 혁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논의되는 변수로서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화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

라고 보고 제외한다. 

다섯째, 거버넌스에서 효과‧효율성은 거버넌스 과정의 효과‧효율성과 거

버넌스 산출의 효과‧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성

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결과가치로서 효율성을 규정하기로 한다.

<그림 Ⅱ-4> 분석틀

네트워크의 복잡성

네트워크의 자율성

이슈영역별 거버넌스

- 네트워크상 행위자 수 

- 행위자 간의 관계

- 네트워크 관계의 지속성

-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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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슈영역별 거버넌스 분석

1. 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개관

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1) 개념

한반도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

과 틀을 설정하는 과정이 통일정책이라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을 보다 구

체화하는 하위정책이다. 즉, 상위정책으로서 통일정책은 궁극적이고 장기

적이며 이념과 가치적 성격이 강하여 추상성을 띠는 데에 비하여, 대북정책

은 통일정책의 기본 틀 내에서 비교적 단기적인 시간범위 내에서 통일정책

을 구체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

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대북정책 거버넌스는 공공 및 사적 개인들과 제도들이 ‘한반도 평화증진 

및 남북한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라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공통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을 통제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들의 집합이며, 갈등적인 이해나 다양한 이해관계들

이 수용되면서 상호협력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과정이다.”20

그러나 이와 같이 정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 거버

넌스 이외의 모든 이슈영역별 거버넌스가 이러한 정의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의 정의에 따를 때 남북경협도 대북정책이고, 남

북한 사회문화협력, 한반도 평화교육, 지방자치단체간 남북교류 등도 모두 

대북정책, 대북정책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거버

넌스만을 범주화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선 1, 2차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제시된 이슈

들은 대북포용정책, 북한 핵실험문제, 새터민 정착문제 등과 같이 최고위 

정책결정층으로부터 일반 공중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공론화된 거버넌

20_김국신 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서울: 통일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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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통일 또는 북한관련 정책과정에서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관심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부문의 행위자는 물론 개

개인으로서의 일반 공중에 확산되어 광범위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버넌스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 거버넌스를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는 대북관련 정책과정에서 정책사안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일반공중에 확산

되어 광범위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슈의 중요성과 관심도에 따라 대북정책 참여거버넌

스는 린드블롬(C. Lindblo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결정자와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수천 또는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복

잡한 정치체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21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화가 발달하

고 인터넷 보급과 활용이 높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정책참여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루는 사안들은 어떤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와 같이 거시적이고, 

때로는 새터민 정착문제처럼 너무 미시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사안의 중대성이 커야만 이슈화, 공론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대북문제의 

특성상 일반시민들이 갖는 민감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정책과정 중에서 특히 중

요시되는 단계가 정책형성단계이다. 즉,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단계에서 

행위자 간의 첨예하거나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데에 비하여 집행‧

평가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나 상호작용이 미약하게 전개된다.

사실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일반의 논의가 개방되고, 

대북정책의 큰 틀로서 햇볕 포용정책이 시작된 이래 남북간의 대결구도 보

다 오히려 남남갈등 양상이 보다 더 첨예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남북문제 또는 대북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체계에서만 은밀하게 진행되

거나, 결정된 정책을 외부로 공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일반에까지 공

21_C. Lindblom and E. Woodhouse, Policy-Making Process (New Jersey: Pretice 
-Hall, 1993), p. 3; 김국신,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p.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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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화되는 양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한 정부체제는 이제 더 이상 독

단적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북정책을 진행하기 힘들어진 것이

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이를 테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처문제, 인도적 대북지원문제, 탈북자 정착

지원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정책과정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남북경협 거버넌스

(1) 개념

남한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노태우 정부의 1988년 ｢7‧7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북한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배우고, 경제협

력에 수반되는 남북한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분단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남북

한 간 이질성을 극복하여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정치‧군사‧안

보적 상황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한 간 지속

적 교류와 경제체제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체제통합을 위하여 남한은 지속

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남한과 북한

의 경제협력을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가 요구되었고, 이것이 남북경협 부문에 있어서 거버

넌스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남한과 북한 간 경제교류와 협

력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주도의 통제방식이 아닌 기업, NGO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네트워크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특징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주체는 기업이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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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의 대북경협 활동을 관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다양한 법적 조치

를 마련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지원적 성격을 가진 경우도 많이 있으

며, 기업들도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서 대북경협을 추진하기 보

다는 여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NGO들도 그 역할영역을 갖게 된다.

남북경협은 크게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구분되는데, 협력사업은 합영사업

과 합작사업 및 단독투자사업으로 나뉘어진다. 남북교역은 거래성 교역과 

비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되고, 거래성 교역은 다시 상업적 매매거래와 원자

재 및 부자재를 북한에 보내어 완성된 물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 교역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위탁가공 교역은 단순하게 원부자재만 제공하는 단순형

과 남한기업이 생산설비를 북한에 제공하는 설비 제공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위탁가공 교역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

은 행위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또한 협력사업은 남북교역보다 훨씬 복잡

한 절차 및 협상단계를 거쳐서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요하게 된다.

<그림 Ⅲ-1> 남북경협의 유형

남북경제협력

교 역 협력사업

거래성 교역 비거래성 교역 합작사업합영사업 단독투자

상업적 매매거래 비거래성 교역

단순형 설비 제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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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1) 개념

통일을 위한 남북 체제통합은 정치‧경제 영역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영

역에서 남북한이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이룰 수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는 그 특성상 남북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분야는 매우 중요한 이슈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문

화 협력거버넌스의 범주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분야가 대단히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어 다른 

이슈영역의 거버넌스와 중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연구

에서는 남북교류, 대북지원, 북한인권문제와 같은 세 가지 분야를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북지원은 남북경협이나 지방자

치단체의 대북지원과 중복되고, 북한인권문제는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에

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를 본질적 의미에서 사회문화 남북교류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제 행위자

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라고 이해한다.

(2) 특징

정치‧군사‧안보 등의 주변 환경과 북한의 태도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점은 여타 영역의 거버넌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직접 북한 측과 남한 측 인사들이 상호 내왕하면서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민감하며, 이로 인해 남북한 

당국 간의 관계와 주변상황 그리고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북한의 태도,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같은 주변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외생

변수이지만, 여론은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의 행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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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기 때문에 우호적 여론의 조성을 위해서 행위자들의 활동이 전개된다.

남북교류는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 언론‧방송교류, 문화‧학술‧체육

교류와 같은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북한에 의해 다소간 정치적 색채를 

띠는 남북공동행사 보다는 문화‧학술‧체육교류가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있었던 주요 남북공동행사로는 2001년 6월 15일 금강산에서 ‘민족

통일대토론회’란 이름으로 열린 것을 비롯해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측

의 10여개 사회단체 대표 및 개인 42명이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에 

참관한 바 있다. 2002년 8‧15광복절에 북한 민간대표단 100명이 서울에 왔

고, 2005년 6‧15축전과 8‧15민족대축전을 서울과 평양에서 민간합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 농민, 여성, 청년, 교육, 작가 등 부문별 

교류도 점차 발전되어 각 부문의 독자적인 교류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언론, 방송교류는 2000년 8월 KBS와 조선중앙TV 합동으로 이산가족 상

봉행사를 했고,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공동 제작한 바 있다. 이후 남북한 

방송국의 여러 차례의 공동제작, 행사방영 등으로 이어갔다. 한편, 문화‧체

육 분야의 교류는 정치색이 적은 관계로 남북교류 분야에서 비교적 자유롭

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친선음악회의 공동개최, 예술단 교환방

문, 인기가수의 평양공연, 문화재 교환전시 등이 있었고, 학술분야도 사학이

나 국어학을 중심으로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체육은 국제대회에서 한반도 

단일팀 구성, 올림픽 공동입장, 공동 체육대회 등이 있었고, 종교간 교류는 

종교시설 복원과 공동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확

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1) 개념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평화교육의 핵심적 

의제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평화교육은 통일

교육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22 이는 실제적으로 남북간 대립구조를 해

22_평화교육은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비평화적인 요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회적 갈등문제, 문화적 다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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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장기적인 통일의 전망 속에서 사회‧정치체계에서의 상호접근을 시

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남북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 남북 대립구조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통일의 

전망 속에서 사회‧정치체계에서의 상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 평화교

육의 핵심의제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점차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의 개인은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게 된다. 또한 남북관

계와 통일문제는 변화되어 가는 주변 환경과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

식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

며 실천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3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은 비단 

제도권 내의 학교교육에서만 그쳐서는 곤란하며, 평생에 걸쳐 적절하게 제

공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연계되어 공유

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정부, 학교, 시민사회, 언

론, 지역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교육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적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요행위자는 정부, 학교, NGO 등이고 평화교육은 목표이면서 교육

의 컨텐츠 등인 것이다.

(2) 특징 

평화교육 분야는 그동안 전체 사회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분산적‧단독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제도적 환경으로서의 학교를 제외

하고 비제도적인 민간부문에서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행위자는 매

우 드물었다. 다만 최근 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단히 미흡한 상태이다.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교육이 통일이라는 맥락에 집중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박광기 외,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5.

23_이준호,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심익섭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 앰-
애드, 2004), pp. 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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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하거나 또는 거버넌스적 접

근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 그리고 네트워크의 연

계성을 필수요소로 한다. 그런데 행위자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공유된 

목표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개념의 모호성은 다수 행위자를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상호작용으로 이끌기 어렵다. 이는 누가 주요 행위자가 될 것인

지, 행위자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등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로 평화교육 분야를 거버넌스의 틀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교육을 거버넌스체

제로서 접근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논의했던 바와 같은 필요적(need) 원인 

때문이다. 즉,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남북한의 평화공존, 

체제통합, 통일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의 형성, 남남간의 갈등극복 등에서 

평화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제도적 학교교육만으로는 미흡하고 전체 사회

가 동참하는 평화교육의 네트워크화가 강력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1) 개념

최근 새로운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으로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은 지역사

회의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참여민주주의 강

화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 효과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의 틀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로컬거버넌스가 남북한 교류‧협력 분야에서 작동하는 것이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이다. 즉,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국가가 아닌 지방 수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네트워크 하에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로컬거버넌스는 다양한 지역적 사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래에 들어 남북교류‧협력의 부문에서도 로컬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남북 교류‧협력 부문의 로컬거버

넌스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지역기업,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협력

하여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채널과 

교류방식을 다양화하여 사업 효과의 제고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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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경직화된 남북

관계를 지방차원으로 확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를 정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정책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역 주민 및 NGO, 기업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해 가는 네트워크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 특징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남한의 특정 지역과 북한의 특정 지역간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다. 상호간 지역을 단위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거버넌스이

기 때문에 교류분야는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물자지원, 시설제

공, 공동 벼농사, 공동 병충해 방재사업, 학교건립, 공동행사 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로컬 거버넌스가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즉, 로컬 거버넌스의 대상영역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교류’라는 통일정책 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 로컬거

버넌스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기본 틀 또는 방향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단체, 지역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하에서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 특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 민관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왜냐하

면 시민사회는 지방간 남북교류를 추동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

을 풍부하게 만들고 사업을 일관되게 지속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남북의 자치단체 간에서 이루어지는 교

류‧협력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과는 특색이 다르다. 

즉,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직면하고 있기 보다는 이념적 성격이 강하

며, 국가 통일정책의 일정부분을 보완하고 분담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구축 정도나 활성화 

수준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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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의 복잡성

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통일 또는 북한관련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관심

도가 높아 공식적 정책체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까지 널리 확산되어 

광범위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버넌스이다. 따라서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는 거버넌스의 수준에 따라 또는 거버넌스의 분야에 따라 적용된 것이기 

보다는 대북포용정책, 북한 핵실험문제, 새터민 정착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화를 통하여 형성된 거버넌스이다. 이는 통일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 원칙을 세워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

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관련행위자는 대통령과 같은 최고 의사결정자에서

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래 관련 행위자가 누구인가

를 파악하는 것은 거버넌스 이해의 기초라는 점에서 대북정책 참여거버넌

스의 행위자를 간략히 살펴본다.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에서는 대통령과 

각종 보좌기관, 통일부를 비롯한 행정각부, 입법부 등 통일 분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가정책의 공식적 기관들이 행위자가 되며, 정당, 기업, NGO, 

언론,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 등의 비공적적 행위자가 참여한다. 비공식적 

행위자 중 최근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주체는 

NGO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시기까지는 국론의 분열 방지와 대북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던 NGO의 참여가 국민의 정부 이후

부터는 정책결정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해 온 것이다. 정부는 시민

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 논의와 담론을 통해 대

북정책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어떠한 이슈영역의 거버넌스보다도 

다수의 행위자가 관여하며, 특히 일반시민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네트워크상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행위자 수가 

매우 많다. 특히,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네트워크상에서 일반시민 개개인

이 참여하여 집단으로 형성되고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게 하는 수단은 

바로 인터넷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활성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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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적 기반이 개인으로서 무수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대북정책과정에서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가 관

건이다. 따라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이

나 여론에 따라 특정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수반한다.

<그림 Ⅲ-2> 대북정책 거버넌스 행위자 네트워크

(가) 정책체계

① 대통령-자문기관, 행정부: 

대통령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및 행정 각부의 자문, 보좌를 받는다.

② 행정부-입법부: 

행정부는 입법부에 입법 및 예산의 요구를 하며, 반대로 입법부는 행정부

에 대하여 질의, 질문, 국정감사와 조사 입법 및 예산을 의결한다.

정책결정체계

NGO

일반시민

기업

이익집단

정당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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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부-정당: 

초당적 협력 또는 반대.

④ 행정부-기업 및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행정부에 대하여 각종요구나 반대를 표시하고, 행정부는 이

익집단 간의 집단갈등의 조정, 규제, 지원을 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는 기업

에 위탁하거나 협력적 수행을 하기도 한다.

⑤ 행정부-NGO: 

행정부는 NGO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NGO는 행정부에 

대하여 각종 요구, 찬성, 반대(시위) 등으로 의사를 표출한다.

⑥ 행정부-언론: 

행정부는 언론에 우호적 보도를 직간접으로 표출하거나, 홍보활동을 벌

이고, 언론은 행정부에 대하여 각종 정보를 요구한다.

⑦ 행정부-일반시민: 

대북정책의 지속/변화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일반시민에 대해서 여론조

사를 하며, 일반시민들은 개개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통로를 통하

여 개진한다.

(나) 비공식적 행위자

① NGO-일반시민: 

NGO는 여론을 자신들의 의견으로 이끌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홍보나 

성명서 발표, 시위 등을 통하여 영향을 주며, 일반시민들은 지지를 통하여 

NGO의 영향력에 무게를 실어준다.

② NGO-NGO: 

최근 진보적 성향의 NGO뿐만 아니라 보수적 NGO가 크게 늘어나면서 

NGO간의 이념적 대결이나 갈등‧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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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GO-기타 비공식행위자: 

NGO는 정당, 언론 등에 대하여 지지/반대 활동을 한다.

④ 언론-비공식행위자: 

언론은 일반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며, 각종 행위자

들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행위자간 관계는 다른 어떠한 거버넌스보다 다양하고 복잡하

게 전개되며, 심할 경우에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포용정책에 관한 정책거버넌스 사례를 보면, 네트워크상의 행위

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전개되었음을 보

여준 바 있다.

(3) 네트워크의 관계의 지속성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대단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기보다는 이슈화 

계기를 중심으로 뜨겁게 일어났다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식어버리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후에는 잠복기로 들어서거나, 단지 몇몇 행위자들을 중심

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10월 한달 동안 대북정책 관련 모든 행위자와 일반시

민들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정책참여 거버넌스는 뜨겁게 참여하였지만, 

동년 11월 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발표와 함께 다시 잠잠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이슈 거버넌스로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잠복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북 포용정

책에 대한 참여와 논의는 다시 일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정권의 교체에 영향

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고정된 거버넌스 체제로서 지속된다기보다는 

때로는 단발적‧단기적이거나, 간헐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양태는 네트워크

가 쉽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복잡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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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경협 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로서 민간부문의 기업이 핵심적 행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통일‧대북정책의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

책과정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띠고 

있다. 

먼저 정책체계에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

앙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교류협력분과정책자문

회의｣가 있으며,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얻는 ｢개성공단

포럼｣이 있다. 특히 개성공단포럼에는 관련전문가 뿐만 아니라 업계의 실무

자와 입주업체대표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산‧관‧학 협동 네트워크의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남한기업들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

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관여하며, 

NGO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그밖에는 언론과 잠재적 투자자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경협의 특성상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

며, 이러한 것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내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고 민간 부문에서는 다수 기업의 

참여와 NGO 부문을 고려하면 행위자의 수가 적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2)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경제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시장체제에서

의 기업활동과는 달리 남북한 간 정부차원에서의 협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업보다는 정부의 정책체계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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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남북경협 거버넌스

남한정부

기업

준정부기관

언론

NGO

북한기업

북한협상기구

(아태‧민화협‧민경련)

(가) 정책체계

① 통일부와 유관기관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정책체계에서 중심적 행위자는 통일부이다. 통일부

는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및 종합계획, 동향 및 통

계분석, 제도정비, 경협관련 합의서 관리, 주민접촉왕래 승인, 수송장비운행, 

물자반입‧반출, 통관‧검역뿐만 아니라 분야별 경제협력업무까지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부의 업무수행은 다시 다양한 정부부처와 연계되는데, 특히 

기획재정부는 ｢남북교류경제협력추진협의회｣를 주도하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협의를 한다. 이밖에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

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들이 소관업무에 따라 연계된다.

② 정책추진구조

정책결정 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주관부처 내부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부문이고, 둘째는 연구

기관과 학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이나 연구부문, 셋째는 정책조정부문이다. 

이는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협의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40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그림 Ⅲ-4> 남북경협 정책 추진구조

정책수요발생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남북한 수요

남북경협정책 및
 대응방향결정

-남북경협 추진 중장기 
 전략 개발

-관계부처와 협조, 분야 
 별 종합대책 수립

정책연구

-과거 유사동향 및
 연구 사례 파악

전문가 자문그룹

-전문가회의, 연구 
 용역 위촉 등 자문
 및 의견 수렴

유관부처와
협의조정

-실무협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 정책화

-남북회담 의제화
-남북회담 합의
-사업추진(합의이행)

대내외 홍보
(지지, 협력)

-대북 전통문 발송
-유관부처 총괄조정
-대언론 설명자료 
 배포

(나) 비공식 행위자

① 기업-정부: 

기업은 대북사업을 위해서 주로 통일부와의 접촉이 위주가 되겠지만, 실

질적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준정부 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여기서 

준정부 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토지공

사, 수자원공사, KOTRA, 상공회의소 등이다.

② 기업간: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 새로이 참여하려는 기업은 선발기업의 독점권으

로 인해 장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도 남한 기업 간에 과다

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모임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③ 기업-NGO:

기업들은 대북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GO들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업들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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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금 지원 및 북한 내에 인도적 지원사업장을 

건설해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남북경협의 활성화 과정에서 NGO

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는 북측의 파트너와 네트워크

를 활용하여 협의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 언론 

등 남한의 각 행위주체와 협의, 조정,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정부의 접촉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보

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NGO라는 점에서 NGO는 정부와 기업을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3) 네트워크의 지속성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네트워크는 일회성 지원 사업으로 끝나거나 단순 

교역 수준에 머물기도 하지만, 위탁가공 교역이라든지 협력사업은 초기 진

입이 어려운 것에 비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개성공단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

협사업인데, 개성공단은 운영상 지속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즉,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와 북한당국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체제로, 개성

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개성공단사업협의회, 개성공단포

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체제

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은 경제부문에서 기업이 참여하여 단순히 경제적 이

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행위자 수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의 행위자는 직접적 실행자, 지원자 그리

고 영향력 그룹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중심적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오히려 지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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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규제적 행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나 정당, 언론

은 영향력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부문의 행위자는 다시 매우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먼저 종교계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 성균관, 민

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단으로 구성되어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종교지도

자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모태가 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외에 YMCA, YWCA, 흥사단 등 무수한 NGO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정당, 경제단체 등의 민주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농

민회총연맹, 민변과 같은 직능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매우 다양하

고 무수한 민간부문의 제 세력, 단체들이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 행위자로서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해서 이념이나 방향 등을 달리하는 자유주의 또는 

보수단체들도 존재하고, 그 수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의 특징은 정부부문보다 민간영역의 행위자

들이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슈영역의 거버넌스

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 간의 연대, 공동사업과 같은 협력적 

관계뿐만 아니라 때로는 친북단체와 보수단체간 갈등이나 대결적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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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남한 정부국회

정당

언론

직능단체

NGO

직능단체

종교단체

친북 보수
NGO

종교단체

북한정부

북한

사회

단체

갈등 경쟁

① 정부-민간단체: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부문에서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단순한 지원 또는 규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전히 정책결

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금을 투입하며 때로는 실질적인 집행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② 정당-민간단체: 

정당은 본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여론을 결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담당

하기 때문에 정당의 대북 정책노선과 지지 세력의 성향에 따라서 지지와 

반대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간단체들은 성향이 같은 정당과 

공조를 모색하게 되지만, 정당차원에서 협력하기보다는 개별의원 차원에서 

동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언론-민간단체:

언론은 독자적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담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론을 형성하는 주된 기능을 담당한다. 민간단체는 언론에 대하여 정보제

공이나 홍보자료 제공을 통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44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④ 민간단체간:

민간단체는 성향을 같이 하는 단체들 간에 공동행사를 추진하거나 특정 

분야에 연대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접촉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향이 다른 민간단체들과 갈등‧대립하기도 하고,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경쟁하게 된다.

(3) 네트워크의 지속성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일회적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6‧15

통일대축전’ 이나 ‘8‧15민족대축전’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공동행

사도 있다. 6‧15통일대축전의 경우를 보면, 남측의 행사 주도를 위해서 ‘6‧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시민사회연대 등 한국사회의 4대 세력과 노동, 농민, 여성, 청년, 

교육, 문예, 언론, 학술 등 부문, 광역시‧도 단위로 구분된 지방의 사회단체

들이 합류해 있다. 반면에 보수진영의 민간단체들 역시 재향군인회,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뉴라이트 등 역시 반

대적 입장의 행사 또는 시위에 연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네트워

크는 다른 어떠한 거버넌스보다도 수적으로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북한 핵문제의 미해결 등에 따라 공동행사

가 지속되지 못하거나, 대부분이 중단됨으로써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작

동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연결은 매우 느슨한 형태이지만, 상황

이나 요구에 따라서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이다.

라.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

자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행위자는 중앙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및 각종 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으로서 통일교육원, 교육개발원 등과 지방정

부 그리고 각급 학교 등이 있다. 여기서 학교를 공식적 행위자로 분류하는 

이유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지만, 각 경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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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히 정부의 교육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 제반사항에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즉, 학교 

내‧외부에 전교조, 교총, 교수노조 등 여러 단체가 존재하고, 이들 단체가 

개별 행위자로서 의미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시민교육의 일정영역을 담당하는 NGO와 종교단체, 그

리고 연구기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정당과 언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당

은 주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정적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행위자로 보기 

어렵고, 언론의 경우, 체계적 종합적 측면의 교육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도를 

통한 사실 전달과 기획기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 행위자로 보기

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평화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개별단위로서의 행위

자는 많지 않으며, 특히 민간부문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참여자의 수가 극히 

적다.

(2)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

공식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교육부와 각급 학교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목표, 교육컨텐츠 등에서 학교별 자

율화보다는 교육부로 집중화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구조는 수평적 구조라기보다는 교육부를 정점으로 학교와 

산하의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수직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

계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교육부와 통일부와의 관계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수평적인 협의와 업무

공조를 하는 데에 반하여,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교육부문의 주

무관청으로서 관리‧감독 기능이 위주가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화교육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자치업무로서보다는 위임업무로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와 비공식적 행위자로서 전교조 등과의 관

계에서는 그 동안 상당 부분 갈등적 관계에 있었다. 특히 대북관, 대미관계, 

통일관 등에 있어서 반목하여 때로는 교총과 학부모 집단까지 포함되는 정

치적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여 민간부문에서는 개별적 교육기능이 이루어져 왔을 뿐 행위

자간 관계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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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의 지속성

단순한 네트워크로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위탁되는 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이나 위탁교육,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이 있는데, 이는 단발적‧일회

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관계 자체가 미약한 실정이다.

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행위자 수 

(가) 공식적 행위자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Actor) 중 공식적 행위자는 제도

적 권한을 갖는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다. 이러한 공식적 행위자로는 지방

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앙정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파트너이면서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은 

여전히 국가 중심의 대남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북정책의 접점이 북한 

정부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한편, 남한 내부적으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로컬거버넌스 수준에는 미흡하여 지방정부가 아닌 

비정부기구와 주민이 중심적 역할이 되어 지역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주체 간의 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중심지

이며 지원자로서, 그리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중심적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② 지방의회

지방화 시대의 로컬거버넌스 체제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조례의 제정, 예산의 심의‧의결, 사업 승인 등 다양한 측면

에서 밀접하게 관련된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방의회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남북 교류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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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중앙정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관련성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심적 기관은 통일

부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들 수 있다. 

(나) 비공식적 행위자

① NGO

비정치적이고 유연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차원에서 NGO는 핵심적 행

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서 NGO의 역할과 비중

이 커지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통일 및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NGO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교류 거버넌스 체제에서 NGO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지

역간 협력채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NGO는 새로운 사업제안을 하

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제반자원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여기서

는 주로 물적 지원이 위주가 되며, 행정적 지원도 뒤따르게 된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정책과정과는 다르게 NGO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물자의 전달, 인도적 지원에서 NGO가 전면에서 활

동하게 된다. 넷째, 전반적인 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보충‧

보완하여 공공조직에서의 경직성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② 민간기업

남북교류 로컬 거버넌스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북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라는 측면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북경협과 같은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

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컬 거버넌스가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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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기관

언론기관은 거버넌스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참여주체에 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 행위자이다. 정책과정 전

반에서 정책내용과 집행과정을 보도하여 일반대중에게 알리고 여론을 조성

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④ 연구기관

지역의 연구기관을 통해 지방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나 정책방안을 제

공받는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문별 역할 담당자로서의 행위자 수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행위자간 관계의 복잡성

① 지방정부-NGO

지방정부는 교류협력사업에서 NGO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 정책과

정 전반에서 협력적 관계를 갖는다. 이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역할이 분담된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지방정부-지방의회

지방정부는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는

다. 이 관계는 여타 지방행정 분야에서와 마찬가지의 관계이다.

③ 지방정부-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방정부의 추진사업에 대한 심의와 승인을 담당한다.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④ 지방정부-학술연구단체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북한 정보나 정책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정부 산

하의 연구기관이나 협력 대학의 연구소 등과 교류한다. 대체로 간헐적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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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미나나 포럼의 방식이다.

⑤ NGO-통일부

NGO는 통일부에 교류사업의 재원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⑥ NGO-언론

홍보, 지역 분위기, 여론 조성 등에서 NGO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에 보도하는데, 대체로 협력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단체, 언론, 연구소, 대학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그러

한 이유는 부문별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은 다양하지만, 대북정책의 특

성상 사업전반에서의 참여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즉, 민간부문의 행위자

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

동하는 NGO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대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작동은 유연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공식적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편이고, 다자적인 관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

고 사안에 따라 각 행위자간 양자적 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네트워크가 그다지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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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중앙정부(통일부, 행정안전부 등)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방의회민간단체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선정
기금지원

지원요청
승인요청
보고

지침, 방향제시
사업승인, 정보제공

예산지원

협의채널제공
기술 
자원지원 협력요청

   사업
협의

사업
심의

자문
요청

협력요청

조례‧예산

조사요청

연구보고
자문

언론기관여론조성

평가

여론조성

평가

(3) 네트워크의 지속성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하나의 아이템을 장기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대체로 일회성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 성공이 다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남의 통일딸기 

사업에서의 네트워크는 공동 벼농사나 소학교 건립 등 다른 사업으로 이어

지거나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회적인 다른 사업으

로 옮겨갈 경우에도 이전의 네트워크가 그대로 가동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 자체는 어느 정도 지속적이라고 보여진다. 

3. 네트워크의 자율성

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통일 또는 북한관련 정

책과정에서 그 사안의 중요성이나 관심도에 입각하여 다양한 부문의 행위

자는 물론 개개인으로서의 일반 공중에 확산되어 광범위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대북정책의 정책과정이 개방화됨에 따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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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론이며, 이러한 여론형성과정에 다양한 행위자들 간

의 상호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여기서 물론 다양한 행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대북정책 참

여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의 핵심적인 관계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

자간, 그리고 비공식적 행위자 간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일방

과 NGO, 언론, 일반시민의 비공식적 행위자 일방의 관계 및 NGO, 언론 

일반시민들 간의 관계가 여론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계인 

것이다. 

특히, NGO는 거버넌스체제에서 뚜렷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문제 접근, 탈북자(새터민) 정착 등

의 분야에서는 정책문제 제기와 의제설정부터 정책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

지 시민사회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24 

첫째, NGO의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의제설정단계에서 발현된다. 다양한 

이념적‧정책적 스펙트럼을 지닌 NGO들은 대북지원이나 북한인권 개선, 국

가보안법 개폐, 주한미군 재편, 전시작전권 환수 등 수많은 문제들을 둘러싸

고 이슈를 제기하여 왔다. 이러한 대표적인 활동이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대북포용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둘러싸고 전개된 NGO

들의 의제설정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NGO들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의 토의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NGO들은 창의적인 정책제안 역할을 수행한다. 점차 대북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대북정책의 대안제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넷째, NGO는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책집행 과정 중 상당

부분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킨다. 또한 NGO의 정책과정 참여는 집행과정

의 순응을 통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NGO는 정부의 정책체계와의 관계에서 의제제기, 대안제시, 

자문, 집행과정의 참여까지 한편으로는 지지‧협력, 한편으로는 반대 또는 

반대여론 조성 등 부단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한편, 언론은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매

24_김국신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 pp. 6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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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나 현재의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의 지지를 중시하는 이유는 일반대중들에게 정책의 향방을 이끌어 가

는 언론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시민은 개개인으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

론이라는 결집된 힘으로써 정책형성을 좌우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

과 더불어 나날이 일반시민들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 참여거버넌스에서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서게 되며, 마찬가지

로 NGO들도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밑받침이 곧 여론이기 때문에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제공, 성명서 발표, 홍보활동, 인터넷 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2)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네트워크상 행위자의 자율성은 자원의 의존성에 따라 영향력 관계가 좌

우된다는 자원의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체계 내부관계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

안보정책수석,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의 

공식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대체로 법률과 제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미

리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 간의 자원의존성과 관련된 자율성보다는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비정부 부문) 행위자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의미가 있다. 다시 말

하면 국가(정부)로부터 개별 행위자들이 갖는 자율성의 정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자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② 정책체계와 일반시민

먼저 일반시민은 지지 혹은 압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는 정책거버넌스의 행위자로서 일반시민에 대해 권위, 교환, 설득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시민은 정책결정층에 대해 투표와 여론을 

통해 일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서 일반시민은 집합적 행위자로

서 다른 행위자들과는 보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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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은 공식적이거나 상시적인 채널을 가지고 조직화된 활동을 하는 

행위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른바 여론이라는 집합적 의사가 표출되는 경우 

정부는 상당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일반시민의 지지와 여론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정당, NGO, 언론 등의 행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활동은 곧 ‘규모의 정치(politics of scale)’를 의미하며, 다양한 

행위자들은 일반시민의 지지를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일반시민은 네트워크상에서 대단히 자율적인 행위자일 뿐만 아니

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여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일반시민과의 관계에서 쌍방향적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책고객과의 대화, 여론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③ 정책체계와 NGO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가 구성된 이후 변천을 거쳐 ｢대북지원민관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이러

한 민관협의 결성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개별적‧긴급구호적 차원을 벗어나 

중장기적인 성격의 프로젝트성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여 ‘개발‧지원’을 실

행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적인 노력의 분위기가 활발해지면서 NGO의 활

동이 크게 증가하고 활동영역이 다양화‧전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NGO들은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후원, 대북교류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NGO는 정부에 대해서 정책과정에 때로는 반대표명이나 견제의 역할을 

하지만,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정부가 NGO에 

의존하는 자원은 정부기능에 대한 보충과 정책효과성 및 효율성의 제고이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NGO는 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채널을 제

공하기도 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지원을 하기

도 하며, 정책집행에서 협력적 수행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것 등이다.

반면에 NGO가 정부에 대해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보다도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의 NGO가 자체적인 

재원을 통해 대북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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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의 허가와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NGO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

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자원의존성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여 있다

고 할 수 있는데, 각 방향에서 의존성의 강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GO가 정부에 대해 갖는 자원의존성이 NGO의 자율성

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 대북사업의 성격이 사실 

정부에 있어서도 NGO의 협력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나. 남북경협 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남한기업과 남한정부 간의 

관계이다.25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

한과의 경협이 경제성을 담보하는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겠지만, 북한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남북경협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통일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정

부에 대해서 요구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실천경험을 중요

하게 여기고 있다. 

한편, 기업과 NGO간에서도 일정한 관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실

질적인 대북협상력과 창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

우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경협추진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와 협상창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정부에 비해서 유연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NGO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NGO와 정부 간의 관계

는 NGO의 경협참여가 주된 역할이 아니라 북한 측 협상창구로서 부차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통일부도 NGO가 북한 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사

업을 주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북한

과의 접촉 및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며, 이에 

25_이외에 남한기업과 북한간, 그리고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간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앞서 연구범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기업이
나 기관들은 사실상 일원적인 북한당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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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와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2)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① 정책체계와 기업

사실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 정부와 기업은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나 이들간 자원의존성의 관계

는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이다. 즉, 기업은 정부에 대하여 핵심적인 자원을 

의존하는 것에 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정책방향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을 활

성화시키는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개별기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북사업 승인권을 가

지고 있으며, 각종 절차나 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정책

적인 지원, 경협기금의 지원 등 기업입장에서 절대적인 자원을 정부 측에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② 기업과 NGO

NGO는 내부구성원들의 전문성과 대북사업에 대한 노하우, 북한과의 접

촉창구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와의 접촉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개방적인 

NGO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

에 기업 입장에서 정부와 대등한 네트워크의 설정은 어려운 것에 반하여, 

시민사회는 수평적 관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와 접촉할 때에는 해당부서에 국한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지만,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NGO는 이러한 기업과 

정부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기업은 NGO에게 정보 및 노하우의 제공, 정부와의 매개, 

북한과의 협상창구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을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에 대한 자원의존의 보완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③ NGO와 정부

NGO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이 사실상 남북경협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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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NGO와 정부는 협력적 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NGO가 남북경협에서 확실한 역할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

지 못하였고, 정부 입장에서는 NGO가 남북경협 주선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NGO는 통일부의 규제와 조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

북사업 관련 NGO들은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미흡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

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자원의존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노선이 다른 정권에 따라서 NGO 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행위자간 자원의존성은 

전반적으로 상호의존적이지 못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에서는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관계뿐만 아

니라 민간영역 내의 다수 행위자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

이 민간부문이고 여기에 다양하고 무수한 민간단체들이 관련을 맺으며 참

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서 민간의 참여는 정부의 노선변화가 결정

적이었다. 즉,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민간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북한

에 이용당할 우려가 크다는 불신감이 컸었다. 그러다가 정부의 정책노선 

변화와 함께 민관합작이라는 ‘쌍두마차론’이 일어났고 2000년 민화협 네트

워크가 설립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시민은 관심대중 개개인으로서는 행위자로 볼 수는 없

지만, 사회적 분위기나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네트워크 활동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친다. 실제로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정부입장에서도 민간을 지

원하기 어려우며, 이는 정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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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① 정부와 민간부문

정부의 주된 행위자는 역시 통일부이다. 그 외에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이 있지만 규제나 제한 영역에 한정된 역할을 할 뿐이다. 일단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행사 등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제도적 뒷받

침, 북한지역 방문이나 북한주민 접촉을 위한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

에 대해 이 같은 합법성 승인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다. 정부는 2001년 평양행사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행사과정의 문제

점이 없었음을 확인한 후 사후 집행해 온 바 있다. 이러한 사후적 기금 지원

방식은 민간단체의 재원 의존성에 의한 하나의 통제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이 자율성을 손상시킬 만큼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부에 

행사비 전액을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존하더라도 주로 왕래자금만

을 지원받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② 민간단체 상호간

사회문화 교류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단체 상호 간에는 자원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북관련 단체들은 상호간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고자 자발성에 입각해서 참여한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참여와 의

사결정 등에 있어서 자율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에서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유

기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단절적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는 관계는 공공부문 내에서로 국한되는 측면이 있다. 평화교육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민방위교육장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간의 협의와 업무협조 관계

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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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서 NGO의 교육기능은 총체적인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민간단

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교조, 교총, 학부모 집단 등과 

같은 이익집단들은 공식적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

가 협력적이기보다는 많은 경우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이지만, 이는 엄연히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부문 내에서는 엄밀하게 본다면 네트워크라

기보다는 제도화된 수직적 관계이며, 부처간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부는 교육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통일

부는 학교의 통일교육에 관련하여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같은 직접적인 교육현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데에 반해서 통일부

는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제공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의 행위자인 NGO, 종교단체, 연구 집단 등은 개별적인 활동

을 하기 때문에 타행위자와 자원의존성을 찾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개별‧

자율적 단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전교조, 교총, 학부모 집단 등은 평화교육의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교총의 개개인은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행위자이다. 이들이 동원하는 자원은 조직의 구성

원 수와 조직규모, 응집력 등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원이 대부

분이고 여타부문에 크게 의존적이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언론에 대해 우호적

인 보도를 의존하는 정도이다. 

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1) 네트워크의 핵심적 관계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두 축은 지방정부와 NGO이다. 당연히 네트워크 체제에서 지방정부는 정책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행위자 간의 역할

을 조정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자로서 

NGO 역시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북지원사업이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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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었던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의 공공기관을 인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NGO는 북측의 요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지방정부

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전반적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체제에

서는 남북간 상호적 관계로 전환되고, 단순 퍼주기식 지원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제기함으

로써 정책의제화되어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단계에

서는 사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행위자간 자원의존성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는 개별 행위자간 의존성이 상호적으로 나타

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정부와 NGO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 자원의존성은 주요사업 자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지방정

부와 민간단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는 지방정부에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

정부는 행정력과 재정지원, 사업결정권 등과 같이 주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NGO는 이에 의존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NGO로

부터 정보, 노하우와 북한과의 협상채널이라는 필수적 자원을 의존하는 관

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수평적 관계와 자율적 행위에 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통일부와 지방정부

통일부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와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

만, 이는 요건이 갖춰지면 대부분 승인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통일부에 대해 커다란 의존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지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의존성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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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경우 로컬거버넌스의 자율성은 위축되게 된다. 실제로 중앙정부의 

정책전환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10개의 광역시도에서 2008년에 전

혀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곳이 6곳에 달하며, 사업추진도 크게 위축된 실정

이다.26 한편,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통일부에 대해 정보나 절차, 방

법 등을 제공받는다.

③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간

지방의회는 예산승인권과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관계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인 지

방정부에 대한 통제자의 역할을 한다.

 

④ NGO와 언론, 기업

NGO의 적극적인 지역간 남북교류에서 언론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

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 지역여론이 우호적일 때 지방자치단체장

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적지 않다. 대체로 이 관계에서는 NGO는 언론에 대해 자료나 정보

를 제공하고 언론은 보도를 통해서 홍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26_ 경향뉴스 , 2008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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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주요행위자 의존관계

행위자
분 석 변 수

역 할 연계구조 연계내용

공식
행위자

지방
정부

- 남북 지방정부간 협력
  관계 형성
- 방향설정, 목표 구체화
- 행위자간 연계고리 및 
  조정
- 행‧재정적 자원의 지원

- 전반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
- 통일부와의 관계
  에서 승인 및 지원
  등 일부 비수평적 
  관계

- 행‧재정지원
- 사업방향
- 협력형성‧유지
- 조정

지방
의회

- 조례제정
- 기금 및 예산 승인

-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의존적
- 수평적

- 조례와 예산

중앙
정부

- 사업 승인
- 정보제공
- 사업자 선정
- 기금지원

- 쌍방향적
- 수평적‧비수평적
  공존

- 예산, 사업승인
- 지침, 사업방향 

비공식
행위자

NGO
- 협력채널
- 사업제안
- 사업집행

- 상호의존적
- 수평적

- 계약(지방정부)
- 사업비

언론
기관

- 홍보‧여론조성
- 사업평가

- 상호의존적
- 수평적

- 취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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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1.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거버넌스의 모형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버넌스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과 규범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전자는 모형을 통해 현상을 이해, 설명, 예측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특정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보다는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모형을 정립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앞선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제시되었던 변수는 종

류가 많기도 하지만 상호 중복적인 측면이 있고,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거버넌스의 기본전제로 하여 두 가지 차원의 기준, 즉 네트워크

의 자율성 정도와 네트워크의 복잡성 정도를 모형의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거버넌스 모형화의 척도로 한 이유는 첫째, 모형화하

기 위해서 변수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둘째, 제1차 연구에서 제시되었

던 거버넌스 변수는 내용상 중복이 있고, 이러한 변수들은 네트워크의 자율

성과 네트워크의 복잡성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제2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앞선 두 차례의 협동연구에

서 아직 남북 교류협력 부문에서 거버넌스의 성숙도가 미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네트워크 형태를 갖추었는가, 그리고 그

러한 네트워크의 수준은 어떠한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발전적 

모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에 적용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그림 Ⅳ-1>에서는 

거버넌스의 유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네트워크의 복잡성이라

는 두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수평축은 네트워크의 자율성 정도로 하

고, 수직축은 네트워크의 복잡성 정도로 하여 4개의 분면을 얻을 수 있다.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복잡성의 정도가 모두 낮은 모형Ⅰ, 네트워크의 자

율성은 낮고 복잡성은 높은 모형Ⅱ,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높고 복잡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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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모형Ⅲ,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복잡성이 모두 높은 모형Ⅳ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림 Ⅳ-1>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복잡

네

트

워

크

의

복

잡

성

단순

낮음          네트워크의 자율성              높음

Ⅰ

Ⅱ Ⅳ

Ⅲ

이렇게 나타난 네 가지 모형의 기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  유형Ⅰ

(1) 특징

네트워크의 자율성이 낮으면서 네트워크가 단순한 형태를 집권형 거버넌

스라고 하였다. 이 모형은 네트워크 구조가 단순하여 노드 수가 적다. 이러

한 이유는 네트워크가 개방적이지 못하거나, 참여에 장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로 공식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구조화에 머무를 가능

성이 크며 구조적으로 볼 때 수직적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거버

넌스라기보다는 전통적 통치체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가 협조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느 하나의 행위

자가 나머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형태를 띤다. 실제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에서는 대개 정부가 중심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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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집중적 거버넌스 

중심적 행위자

<그림 Ⅳ-2>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의존성의 방향이고, 자율성이 낮다는 

것은 자원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각 단위들

이 하나 또는 소수의 행위자에게 자원을 의존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중심적 행위자의 활동이 전체공유자

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의하여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2) 한계 및 발전방향

사실 거버넌스의 복잡한 행위자들 사이의 대립‧갈등이 오히려 문제를 야

기하고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집중적 방식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27 그러나 오늘날의 대북 정책과정

에서는 분명히 비공식적 행위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하고, 또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욕구가 높으며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적 공감대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집권형 거버넌스 모형을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모형으로는 기존의 공식적 행위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새로운 행위자의 참여가 제약됨으로

27_예를 들어 로컬거버넌스에서 여타의 모든 지방정부들은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반면, 강원도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통제되지 않는 민간 NGO의 참여가 갈등관계를 야기하거나 원래
의 목표방향에서의 일탈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도는 인위적으로 구성
한 민간단체를 통하여 명목적인 민관합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양현모 외,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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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불필요한 통치관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는 네트워크가 단순하기 때문에 조정의 문제는 없으며, 중심

적 행위자에 대한 자원의존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개방화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행위자 간의 역할체계에 따라 상호적인 

자원의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  유형Ⅱ

(1) 특징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높으나 네트워크의 자율성

은 낮은 형태이다. 이 모형은 네트워크가 개방적이고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다양한 참여자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

한 복잡성의 증가로 네트워크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기제가 

거버넌스 유지,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림 Ⅳ-3>에서 보면 행위자

의 수가 많고 관계도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나 또는 둘의 행위자에

게 의존성이 집중되는 형태이다.

<그림 Ⅳ-3> 과점적 거버넌스

한편 과점적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높은데 자율성이 낮다는 

것은 행위자간 어느 일방에 자원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행위자들 간에 특정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의존함

으로써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자원의존성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문제일 수 있다. 즉, 원래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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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라는 것이 정부 또는 시장의 역할한계에 대한 보충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상호의존을 통하여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

호의존이 아닌 특정 행위자에게 일방적인 의존성을 갖는다면 수평적 관계

의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2) 한계 및 발전방향

이 모형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렵고 중복이 생기기 쉽

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중앙부처 기관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다른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자원의존적일 경우, 절차의 번잡함과 시간의 낭

비, 중복이나 부조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모형의 경우 위와 같은 비효율적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며, 

자원의존성을 분산 또는 감소시키거나 상호의존적인 교환관계로의 형성이 

필요하다.

다.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  유형Ⅲ  

(1) 특징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은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높으나 네트워크가 단순

한 형태이다. 이 모형은 집중적 거버넌스에서 중심적 행위자의 탈규제나 

자원집중성이 낮아지는 형태이다. 즉, 중심적 행위자가 규제를 완화하고 자

원을 분산하여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이 확장되고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중심적 행위자에 대해서 다른 행위자들이 일방적 자원의존관

계로부터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이는 행위자간 필

요로 하는 자원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를 갖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수나 행위자들의 관계가 단순하여 네트워크의 효과는 미약하다.

사실 통일정책 분야에서 거버넌스의 자원의존관계를 보면 대체로 중심적 

행위자는 정부이고, 의존적 행위자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집중적 거버넌스에 비해서 행위자들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행위자간 

자율성이 확장된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 영역에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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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보충‧보완의 필요에 의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Ⅳ-4> 탈규제적 거버넌스

(2) 한계 및 발전방향

이러한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은 아직 네트워크가 개방적이지 못하고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구조는 단순한 형태이다. 한정된 행위자와 

단순한 네트워크구조에서 자율성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네트워크가 

유연성을 잃고 새로운 행위자의 진입에 장해가 될 우려가 있다. 또 이 모형

에서 행위자간 자원의존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위자는 자율적

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협력적 작용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네트워크에 다양한 행위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해 행위자들 간의 경쟁이 확대되는 것이 

요구된다.

라.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유형Ⅳ

(1) 특징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도 높고 자율성도 높은 형태이

다. 이 모형은 네트워크상에 역할체계가 분화되어 있고 여기에 다수의 행위

자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행위자간 상호의존성이나 자발적 참여에 의

해서 자율적 관계를 유지한다. 하나의 행위자가 다른 한 행위자와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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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행위자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접근과

정이나 방법이 유연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은 특정 영역의 거버넌스에서 

다수의 자율적 행위자가 존재하고 상호 간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교환함으

로써 협력적 관계를 유연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림 Ⅳ-5>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모형

(2) 한계 및 방향

이 모형은 무수한 행위자들이 연계되어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대단히 높

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책네트워크가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

가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네트

워크의 확대는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정부는 전자정부로 이행함으로

써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연계는 무한히 가능하고 

내용과 범위는 활용능력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인 무한한 가변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실 네트워크 내에서 자동적인 조절기제가 작동한다면 이상적이겠

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조정되지 않은 혼란으로 역기능을 낳을 수도 

있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율조정기제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별도의 조정장치를 필요로 할 경우 네트워크의 자율성, 유연성과 신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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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적용

여기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이슈영역별 거버넌스를 위의 모형에 적용하

여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의 정도에 근거하여 4가지 형태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거버넌스 수준을 파

악하여 각 이슈별 거버넌스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가.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먼저 대북정책 거버넌스는 다양한 공식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가 

복잡한 영향관계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

는 달리 대북정책과정은 정부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높은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일반시민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참여의 의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크게 성장한 시민사회는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북정책 거버넌스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력 있는 언론이나 정당 등도 주요 행위자로서 활동한다. 

한편 정부를 비롯한 각 행위주체가 정책형성과정에서 가장 의존하는 자

원은 역시 여론이다. 공식적 행위자들 간의 제도적 관계가 아닌 공식적 행위

자와 비공식적 행위자간, 비공식적 행위자 간에는 자율성을 구속할 만큼 

행위자간 의존적 자원의 교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 거버넌

스는 다른 이슈영역의 거버넌스 형태에 비해서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 활

용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시민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공개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출하며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에서 대북정책의 형성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에 일어

나는 관계의 핵심은 자신들의 주장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북한 핵문제,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논란, 탈북

자 문제 등과 같이 사안에 따라 행위자, 행위자 관계, 상호작용의 긴밀성‧정

도 등이 다르다. 이는 국민적 관심의 정도, 갈등 양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 하에 공식적 행위자로서 정책체계는 대통령을 정점으

로 관련된 행정부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내부적 연계가 대단히 복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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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회와의 정책결정과정 상의 연계성을 갖는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

인 국가정책결정과정과 커다란 차이가 없고, 정작 중요한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 관계는 정책결정체계와 민간 사이에서이다.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그만큼 남남

갈등이 확대되어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 중에 하나

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확대된 NGO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개개인에 이르기

까지 정책거버넌스의 행위자들로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

은 이렇게 다양하고 다수의 행위자들 간의 여론형성과정이 많은 부분 온라

인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이버 거버넌스를 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행위

자 수가 많으며, 행위자들 간의 관계도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행

위자들 간의 자율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

한다면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남북경협 거버넌스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경제분야의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이어

야 할 행위자는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남북관

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토대를 제공해 주

어야 하는 정부 및 준정부 행위자가 오히려 핵심적 행위자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는 정부, 준 정부기관, 기업이 주요 행위자가 

되며, 여기에 NGO가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경제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적인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역, 내지는 협력

사업이며,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지역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북사업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남북교류와 관련된 규제,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

체계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와 기업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접근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 NGO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정부와의 다양한 채널과 북한과의 협상

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이러한 부족한 역량을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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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 행위자로서 통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같이 다양한 부처

의 중앙정부,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

의소 등의 준 정부기관이 있고, 비공식적 행위자로 기업, NGO 등으로 네트

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행위자의 다양성, 행위자의 수, 행위자 관계의 복잡

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행위자 간의 자원의존관계는 집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중앙

정부에 자원집중성이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형태이다. 정부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개별기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북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절차나 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

한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 경협기금의 지원 등 기업입장에서 절대적인 자원

을 정부 측에 의존하는 관계인 것이다. 다만, 이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NGO

가 보충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높지 못하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 높은 편

이나 자율성은 낮은 모형, 즉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궁극적인 남북통일과 체제통합으로 가

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남북한 간의 민간교류 분야이다. 따라

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는 민간분야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민간 분야는 

다시 그 이념과 노선에 따라 친북적인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두 가지 세력으

로 구분되어진다. 2000년 6‧15선언 이후 활발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남북한 교류를 위한 제 사회단체간 

연대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사회단체 간의 연대행

동이 전개되어 왔다.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를 통한 남북공동행사는 점차 확대되어 왔

지만, 북한 측의 정치적 의도, 북한 핵실험과 같은 상황 등에 따라서 복잡하

게 전개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남한 사회의 분위기와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 공동행사의 허가나 지원에 

있어 이러한 여론의 동향에 의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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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 성

명,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부의 중심적 행위자는 역시 통일부이고, 민간 부문은 NGO, 종교단체, 

학술단체, 직능단체 등 매우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개별단체

간의 관계만이 아닌 민간단체들 간의 관계도 연대 혹은 갈등관계로 복잡하

게 전개된다.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은 상호 결정적인 자원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공동행사 등에 대해 

요건이 구비된 이상 허가하고 있고, 재정적 지원도 전액 지원이 아닌 왕래자

금 정도이며 이 역시 사후지급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남북관계

나 여론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노선

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

스의 네트워크는 상당한 자율성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특히 민간부

문의 행위자가 다양하고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며, 행위자 간에는 

자율성이 유지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궁극적인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막연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

이나 감성적인 대북관이 아닌 객관적인 남북한 인식, 민족공동체관, 평화‧

번영을 통한 남북통일 등과 같은 시민의식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학교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과 

평생교육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평화교육 분야에서 민관의 다양한 행위자를 통한 협력적 상호

작용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평화교육 분야에서는 학교교육에 집중되어 여타의 행

위자의 역할이 대단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와 통일부를 중심으

로 각급 학교가 평화교육의 핵심 주체이며, 민간부문에서는 별다른 연계 

없이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일부의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위자

는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와 산하기관, 학교, 전교조, 교총, NGO,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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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나, 이들 간에는 관계가 긴밀하지 못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정부입장과 전교조, 학부모 단체, 언

론, 사회단체 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행위자 간의 관계가 미약하다보니 네트워크의 행위자간 상호의존성을 발

견하기도 어렵다. 다만, 네트워크 관계는 제도적 체제로서 교육부와 각급 

학교들 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 학교는 정부에 대해 재원, 

시설, 교육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의존적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복잡성 수준도 낮고, 자율성 수준도 낮은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남북한의 특정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

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협력 내용은 남북의 지역간 협의에 따라 다양

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수준이 

지방(local)이기 때문에 다른 이슈 영역의 거버넌스와는 다른 특색이 있다. 

즉, 지역마다 개별 단위의 로컬거버넌스가 존재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로컬

거버넌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남한의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

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을 개별단위로 하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

이 진행되고 있고, 각 지역은 지역마다 특색과 사정에 맞게 남북교류 로컬거

버넌스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통일

부, NGO, 언론, 연구기관,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핵심적 관계는 

지방정부와 그 협력자로서의 NGO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에서는 5개 미만의 NGO가 모든 지역의 남북교류 사업에 관여

할 만큼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거버넌스 작동과정에서 대부분이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가 복잡

하게 연결되지는 않는다.

한편, 지방정부와 NGO간에는 매우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나 사업추진의 노하우가 없고 북측과 

협상채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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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NGO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인 재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간에

는 상호의존에 기반하여 상당한 자율성의 수준에서 협력적 파트너로서 상

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에서도 상호의존성을 갖

거나 의존성 없는 자율적 참여자의 연계로서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높은 수

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반대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도 없으며, 중간 수준으

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반면에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중앙정부의 영향

력이 강하지만, 지역 단위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상대적으로 평가해본다면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을 띤

다고 할 수 있다.

바. 분석의 종합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

내면 <그림 Ⅳ-6>와 같다.

먼저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으로서 <그림 

Ⅳ-6>에서 복잡성이나 자율성 수준이 낮은 A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

다.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복잡성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자율

성의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의 B에 위치할 것이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탈규제적 모형으로 자율성의 수준은 높은 편이나 

복잡성의 수준이 중간 정도인 C에 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으로서 복잡성과 자율성 수준이 어

느 정도 높은 D에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역시 네트

워크 거버넌스로서 복잡성이나 자율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E에 위치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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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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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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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과 발전방향

1.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

통일정책 분야의 거버넌스를 파악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핵심적 구

성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네트워크의 형태와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본래 거버넌스에 있어 기본적인 질문

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들 간에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러한 상호작용이 수평적 협력

관계인가’이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행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누구인지’, ‘행위자간 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자간 의존되는 자원의 

흐름은 어떠한 성격인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 정도와 네트워크의 자율성 정

도로 4가지 형태의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이슈영역별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적용하여 보았다. 1, 2차년도 협동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3장, 제4장의 분석을 통해 판단해 보면,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와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이나 자율성이 높은 

편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에 속하며,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네트워

크의 복잡성 수준은 높지 않으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탈규제

적 거버넌스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

은 높지만 자율성은 낮은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이고,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

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집중적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통일정책 분야에서 효율

화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거버넌스 모형은 무엇인가? 둘째, 바람

직한 모형이 아니라면 바람직한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셋째, 바람직

한 모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바람직한 모형일 경우

에는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끄는가? 등이다. 여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문에 대해서 논의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항을 달리하여 논의

하기로 한다.

본래 거버넌스는 공공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정부 외의 다양한 행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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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율적 활동을 통해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와 합의를 도출함으로

써 정책의 효율‧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정운영방식이라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또한 거버넌스는 출현배경, 기본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혼자

서가 아닌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수직적 통치형태로부

터 분권적‧수평적 협력으로,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의 변화를 요체로 한다. 

이는 정부 역량의 한계, 집권적 방식의 관료적 비효율성, 통치보다는 협력이 

정책과정의 효율‧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 이념에도 충실하다는 믿음이 기

반이 된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정책과정을 거버넌스 방식

으로 추진하는 추세이며, 이는 통일 분야의 정책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과거 정부가 독점해 온 통일정책과정에서 이제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에는 한계가 있고,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협력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복잡성으로 인해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정부 내의 특정 부처

만의 관할에 국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여러 부처의 관련성과 그 부처

들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정책과정이 진행된다. 그런데 특히 통일정책은 

남북통일 문제의 포괄성으로 인해 다른 어떠한 정책분야보다도 다양한 중

앙정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 정책체계 내에

서 만으로도 정책네트워크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통일문제는 

사안이 국가적으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서 국민적 

관심도가 대단히 높으며, 한편으로는 민간단체나 NGO의 참여열기가 대단

히 높은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볼 때, 통일정책 분야가 오히려 더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되어 작동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정책 분야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은 네

트워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정책 분야는 정책체계 내부적

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연계, 그리고 민간

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화 되어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작동한다면 남남갈

등을 극복하고 남한 내부로부터 사회통합이 시작되어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로 가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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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정운영방식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최근의 환경변화, 이에 따른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유행에 따라 거버넌스의 본질이나 작동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버넌스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어떠한 분야에서나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모

형은 없으며, 이슈영역별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거버넌스의 모형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관계에서의 거버넌스와 지역수

준의 거버넌스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정치분야의 거버넌스와 경제분야의 

거버넌스는 그 특성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통치체제에서 

단번에 성숙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단계를 

거쳐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성숙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슈영역별 특성과 거버넌스 조건, 거버넌스의 성숙에 따른 진화

와 발전에 따라 네 가지 단계 중 순차적인 발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집중적 거버넌스-복잡성 조건의 성숙 → 과점적 거버넌스로의 발

전, 집중적 거버넌스-자율성 조건의 성숙 → 탈규제적 거버넌스로의 발전으

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점적 거버넌스-자율성 조건의 성숙 → 네트

워크 거버넌스로의 발전, 탈규제적 거버넌스-복잡성 조건의 성숙 → 네트워

크 거버넌스로 발전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도 자율성과 복잡성 수

준이 높아질수록 우상방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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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거버넌스 모형의 진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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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진화와 발전은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으로 이행하는 두 가

지의 방법이다. 진화는 조건의 성숙에 따라 기존의 거버넌스 모형에서 보다 

많은 행위자가 출현하게 되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긴밀해짐으로

써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떠한 외부적 

또는 인위적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버넌스 체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서 발전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을 지향하는 의도적인 노력

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가 바로 

국가(정부)이다. 거버넌스는 본래 행위자간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지만, 이

는 모든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동일하고 평균적이라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관계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권력적 속성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며, 행위자들의 책임성 결여 및 공익 무감증이 증가한다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의 작동양식을 관리할 수 있는 공

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정부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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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행위자 중 하나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방향을 잡고 행위자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8

이는 네트워크의 집합적 행위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규칙과 목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네트워크 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29 네트워크 거버

넌스의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 정부일 수밖에 없고,30 결국 사회적 

자본과 능동적이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거버넌스가 성공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네트워크의 중

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조정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조할 점은 이러한 메타 거버넌스로서 국가의 활동은 지시나 통

제와 같은 전통적 통치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

적으로 거버넌스 체제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고 바람

직한 방향의 거버넌스 체제로 유도하며, 행위자들의 복잡한 관계에서의 갈

등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중심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규제자, 감시자, 통제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반된 요구를 종합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조정자, 행위자들의 역할수행

에서의 지원자,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고 방향을 유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발전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 초점을 두고,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거버넌스

를 대응적이고 책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기제로서 제도화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의 거버넌스 모형

을 구분하여, 이 중 가장 바람직한 이념형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이나 이슈영역별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네

28_임성학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70-79.

29_B. Jessop, Governance failure, in G. Stoker(e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Basingstoke: Macmillan, 2000).

30_R, A. W. Rhodes, op.cit., 1997.
31_V. Ostrom,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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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남북 교류협력의 개별 

이슈영역별 거버넌스는 해당 분야의 특성과 현재의 조건,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 등에 따라 모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버넌스의 성숙 

정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으로 발전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슈영역별의 특성과 조건에 기초하여 

모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

(1) 문제점

사실 ‘거버넌스 무용론’과 ‘거버넌스의 실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민간

의 행위자들과의 역할연계를 기초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효능에 대해 비

관적이다. 행정현장에서의 실무자들에게는 간혹 거버넌스는 대단히 거추장

스러운 절차로 인식되고, 차라리 전통적인 관료제적 통치방식이 보다 더 

효율‧효과적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현재의 국정

운영방식과 정부의 강력한 지침이 거버넌스의 틀에서 제시되고 권장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엉성한 구조를 가지고 거버넌스 방식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에 거버넌스의 틀을 적용시켜 볼 때, 과연 거버넌스 

체제라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거버넌스의 기본 요소로

서 민관의 연계된 네트워크가 구성되지 못하고, 전통적인 통치방식에 따라 

자원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공식적 

관계와 제도에 따라 수직적 구조를 띠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와 같은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은 전통적 통치방식에 가깝고 

아직 거버넌스의 기반이 완비되지 못한 거버넌스 전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학교교육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시

작될 뿐이며, 사회 내에서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그런데 남북문제와 관련된 평화교육 분야는 사회 내에서 평생교육체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교육전달체계로서 학교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된 제도적 환경에서의 각급학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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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회 속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형성되지 못한 실정

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전문적으로 평화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위자

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계구조는 더더욱 생각하기가 힘들다. 따라

서 이 분야에서는 거버넌스로서의 행위자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발전방향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는 근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본요소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민간의 행위자에게 개방하고 역할관계를 형성하여 

네트워크화하며, 자원을 분산하고 분권화를 하여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방

향으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한편으

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분야가 갖는 

중요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추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혼란

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Ⅴ-2>에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수직과 수평의 점선의 우

상방향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는다. 이 중 네트워트에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

하고 역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복잡성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은 

수직이동이고, 두 번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산하고 분권화하

여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확장시키는 수평방향으로의 이동이다. 마지막으로 

사선은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우상방향으로의 이

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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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복잡

네

트

워

크

의

복

잡

성

단순

낮음           네트워크의 자율성             높음

네트워크 거버넌스  

집중적 거버넌스

과점적 거버넌스

탈규제적 거버넌스

그런데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에서는 일부 민간부문의 NGO나 사회단체

들의 평화교육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활동의 부수적인 정도에 그치

고 있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기본이념, 교육내용 등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정부

와 민간부문의 유기적 네트워크 자체가 미비하고 행위자간 역할체계가 정

립되지 않은 채, 자원의 분산과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평화의식을 함양

하는 데에 오히려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내에서도 

비공식적 행위자로서 전교조의 교육내용은 대북관, 대미관계, 역사인식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현재 

핵심적 행위자로서 정부를 중심으로 평화교육 분야의 다양한 행위자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역할체계를 구성하는 단계를 거쳐, 사회적 담론을 통한 

평화교육의 기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그림 Ⅴ-2>

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사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네트워크의 자율성에 비하여 네트워크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복잡성을 높

이는 방향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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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전략

한반도 평화교육 분야에서는 제일 먼저 거버넌스의 기본적 요소로서 네

트워크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교육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평화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진 행위자와 연계하여 교육에 관련된 제반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강제와 직접적 규제보다는 재원, 정보, 전문성 등

의 자원을 활용하여 간접적 유도방식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빠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집중적이고 직접

적이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관심과 적극성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과 관련한 역량이 배양되는 과정

에서 자연스러운 연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정부가 갑작스러운 

동원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면, 정부위주의 집권적 통치방

식의 확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민간부문의 평화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제공

정부가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제도

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통합적

이고 체계적인 평화교육을 전개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의 행위자가 적절한 역할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관련 행위자들에

게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제반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중립적 평화교육 전담기구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나 통일부 등의 정부가 아닌 중립적이고 통합적인 평화교

육의 중심행위자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평화교육 분야의 네트워크화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가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중립적

이고도 전문적인 평화교육기구가 중심이 된다면 민간부문의 행위자들과 연

계가 보다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인 수혜자이면서 

행위자인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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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네트워크의 소통채널 개방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하여 평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 소

통할 수 있는 제도화된 대화채널 및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평화교육의 이념, 교육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평화교육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남북경협 거버넌스:  과점적 거버넌스 

(1) 문제점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남북한 정부간 체제경쟁 및 대립 속에서도 경제 분

야의 행위자인 기업이 남북한 간 교역과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북한의 개방

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 경제력을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

이 있다. 지금까지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분야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

만, 점차 남북한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남북 경제체제가 불가분

의 관계로 형성될 때,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 분야는 남북교류협력 분야 중에서도 매우 중

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

만 아직도 극복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경제협력

이란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의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특성상 기업 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지대하게 작

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하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된다.

둘째,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는 기업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상호 호혜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

들간 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신규 참여기업들은 기존의 노

하우를 전수받지 못하고 과다하게 정보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셋째, 남북경협 분야는 기업 간의 관계에서 독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선발기업이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로 인해 후발기업이 네트

워크에 새로이 진입하는 데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확장성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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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주게 된다.

넷째, 기업과 NGO는 민간부문의 행위자들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

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로 충돌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NGO가 벌이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협 간에 충돌이 있거나, 북한 측이 일

방적 혜택에 익숙하게 하여 거래적 경협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2) 발전방향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복잡성 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지만 

네트워크의 자율성은 낮으며, 몇몇 중심적 행위자에게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이다. 즉, 중앙정부와 준 정부기관이 연계되어 있고 여

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협 참여기업, NGO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 중 통

일부와 기획재정부같은 중심적 행위자에게 자원이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자

원의존성이 강하여 기업의 활동에서의 자율성은 약하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자원을 분산시키고 자원의 상호 교환적 관계

를 형성하여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즉, 이상적

인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하여 경쟁력을 창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서 육성되

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경제 행위주체들이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자율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특성과 현재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무조건적인 자율성 

강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은 경제 분야이지만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간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워낙 많아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조장하기 위해서도 정부 행위자들의 

개입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요구되는 바는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하면서, 한편으

로는 네트워크의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

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체제를 재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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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다 원활한 지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아래 <그림 Ⅴ-3>에서 남북경협 거버넌

스는 현 상태에서 수직, 수평의 점선사이에서 기울기가 가파른 실선 방향으

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Ⅴ-3>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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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전략

① 정책체계 내부 네트워크 재조정

남북경협은 사업 초기와는 달리 경협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크게 확대되

었다. 정부 정책체계에서 통일 분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기획

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준정부기관 등 

매우 복잡한 관련 행위자들이 연계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통일부가 민간과 

정부간, 정부내 각 부처 간의 조정자, 기획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협업

무가 보다 다양화, 전문화될수록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경

협 관련 정책개발, 민관 역할 조정 등을 이유로 부처별로 협의회, 위원회 

형식의 각종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협의체 상호간에 일부 기능 

및 역할이 중첩되어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공식기구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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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부처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

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네트워크의 소통과 

효율화를 위해서 역할체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② 기업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원래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이들이 주도적 행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역할과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자원의 관리로 인해서 기업은 정

부에 대해서 강한 의존성을 갖는다. 이외에도 북한 측의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이유로 인해 사업 초기비용, 물류비용 등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특

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거래비용 절감, 대북협

상력 제고 등에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③ 기업과 NGO의 효율적 연계

남북경협 거버넌스에서 기업과 NGO의 역할은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재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NGO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이 추

진하는 수익구조의 대북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이다. 남북경협 네트워크에서 NGO는 그 동안 축적한 북한 측의 신뢰를 바

탕으로 남한기업들의 경협진출을 중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네트워크를 풍

부하게 하고, 정책체계 내부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

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협이 시작된 초기와 

현재의 발전 수준이 다르듯이 향후 조건이 성숙되면 될수록 남북경협은 기

업이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는 직접적 규제와 개입으로부터 점차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모색되어야 한다.

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탈규제적 거버넌스

(1) 문제점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초점은 남북의 지역간 교류라는 점이다.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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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북한의 지역끼리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접촉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음으로써 남북한 통합에 지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분야이다. 실제

로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도의 경우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으며, 이 가운데

에서 북한 측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민관

이 보충적‧보완적인 역할을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온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행위자들이 자율적 관계에서 

원활하게 추진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가 지속적

으로 활성화되기에는 현재의 네트워크가 취약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민간부문의 중심적 행위자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포함되지 못하고, 몇몇의 

대북사업관련 NGO가 전담하고 있다시피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지역 

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자지원과 농업협력을 제외하면 단

발적이거나 사업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대북사업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보충할 수 있

는 협력자들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네트워크 연계수준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 정권교체 이후 통일정책의 기조 변화로 남북관계의 경색과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영향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업의욕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네트워크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는데, 로컬거버넌스의 장점이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정치색이 

적은 분야에서 유연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로컬거버

넌스에 관한 정책적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발전방향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도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역량부족, 사업미숙으로 

인하여 많은 실패사례가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사업을 거듭하면서 성과를 

내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동시에 네트워크의 신뢰가 축적되어 왔다. 또한 

대북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일회성 사업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가 갖는 강점은 경상남

도의 사례에서처럼 북한 핵실험과 같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서도 정치적 

영향을 덜 받고 사업을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데에 있다. 이는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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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역할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민관의 협력을 요체로 하는 거버넌스의 강점인 것이다. 따라

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대단히 효율적인 거버넌스로서의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네트워크의 민관의 행위자간 상호의존

성에 의하여 자율성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트

워크의 복잡성 정도는 낮은 수준의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트

워크를 보다 더 확충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 강화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그림 Ⅴ-4>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Ⅴ-4>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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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전략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지방(local)수준의 거버넌스로서 남북교류협력

에 있어서 지역 간의 교류협력이 갖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면 비정치적 성격

의 어떠한 분야에서도 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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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지역의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에서부터 농업지역간 공동농

사, 지역간 경제협력, 지역간 사회문화 교류, 지역학술체육교류 등 분야가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NGO를 

통한 인도적 물자지원이나 공동농사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업의 다각화라고 판단

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행위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

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중심적 행위자인 지방정

부는 중앙정부와 같은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북관

련 전문성도 높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보충‧보완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고, 이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그러나 남북교류가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이익을 안

겨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에 입각한 

자발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현재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북사업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남북협력기

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여하고 지방교류분야에서는 불과 4-5개의 

NGO만이 참여할 뿐이다. 따라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가 네트워크가 확

충될 때 까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즉 지방정부

는 남북 교류사업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32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자율성 강화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간 남북교류는 

비교적 정치색을 띠지 않고 북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들과 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

에 남북관계나 정치적 대립에 관계없이 교류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 필요

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이나 실현가능성 심사 정도에 그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맡기되 자원 또는 후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32_그러나 2007년 현재 지방정부들의 남북사업기금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 170억원, 
경기도 145억원, 인천 30억원, 강원도, 경상남도 20억원, 전라남도 4억원을 제외하
면 다른 지방정부들은 아직 미조성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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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로컬거버넌스가 갖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과 근접하기 때문

에 소통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지

역주민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환기하여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33 

라.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1) 문제점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남북간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교류

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남북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남북

공동행사, 언론‧방송교류, 문화‧학술‧체육교류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자유

롭게 진행되며 확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남북한 간의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하고 

체제통합을 위해서 활발해져야 할 분야이다. 그러나 민간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 온 각종 남북행사가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남한 내부

에서는 사회적 통합에 지장을 주고 남남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

어 왔다. 실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중단되거나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를 보면, 남북한 정부간 대립이나 관계의 교착상태일 때와 남한 사회 

내부에서 반대적 여론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경우이다.

최근 친북적인 민간단체들과 보수적 단체들 간의 대립이 갈수록 확대되

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남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행위자는 자율적 관계

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_(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주체가 된 2007년 북한의 장교리 소학교 건립사업을 
위한 모금운동에서 19만 2천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9억 8천7백만원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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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방향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민간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네트

워크의 복잡성이 높고, 이들의 네트워크 상호작용도 높은 수준의 자율성에

서 작동하는 네트워크 모형에 속한다. 특히, 남북 공동행사나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서 정부에 특정 자원을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역량을 통해서 

사업 수행을 전개하며 같은 이념과 노선을 가진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와 민간의 제 단체들을 연계하는 네트

워크가 원활해 보이지 않으며, 민간단체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갈등은 남북

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

다도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고, 행위자 네트워크를 원

활하게 조정하는 작용이다. 실제로 관련부처가 여러 곳이고 다양한 민간단

체들이 참여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

복과 혼선을 빚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정부 각 부처의 보조금이 10개의 민간단체에 중복 지원되었

으며, 이에 따라 287억 9천만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지 예산

지원 분야에서의 일례에 불과하고 사업내용 전반부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34 따라서 정부는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도

록 하면서,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거버넌스의 질서

유지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거버넌스의 실패나 거버넌스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이 거버넌스에서 통제받지 않는 행위자로 등장하

여 공공적 목적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3) 발전방안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조정기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심적 행위자가 전

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각 노드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조정기제의 중심노드로서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정부는 민간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요구들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조정‧관

34_ 연합뉴스 , 2008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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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유도하는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 사회문화교류에서 남북정부간 사회문화교류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고 이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반민반관의 기구로서 ‘남북사회문화

교류위원회’를 가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35

또한 메타거버넌스로서 정부가 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일반시민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지만 책

임있는 공론의 장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합의나 

여론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의 작동은 남북교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

의 방안이 될 것이다.

마.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1) 문제점

대북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바람

직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만연하고, 시민단체 역

시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 정치화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실질적

인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 참여모델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대부분의 정책 사안에서 기존의 관료적 논리를 기반으

로 단순히 제도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를 활용함으로써 남남갈

등을 해소하는데에 있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시민 파트너십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하는

데, 아직까지 이념과 노선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의 영향까지 심화

되어 건전한 의식 제고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의 불평등’과 ‘다수공익의 배제’의 문제가 있는데, 시민단

체가 다수의 사회계층보다 소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사회적 양극화 현

35_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활성
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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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야기함과 동시에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결국 민주적 대표성의 문제로서 정책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발전방향

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는 대북정책 관련 다양한 정부의 정책네트워크와 

민간단체, 언론, 정당,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이슈영

역별 거버넌스 중 가장 높으며, 민간부문의 자율성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모형을 유지‧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원활하고 건전한 작동을 위해 조정하는 매

커니즘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의 관리방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행위자 간에 조정과 협력이 잘되면 행위자 간에 균형 즉 영역

합의, 가치에 대한 합의, 긍정적 평가, 조정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

다.36 그러나 네트워크체제에서는 각 부분간 정보의 불균형, 불완전한 목표

의 합의, 그리고 관련된 행위자에 의한 기회주의적 행동 등에 의해서 실제화

되기 어렵다. 따라서 복잡한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통합을 이루고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기제가 요구된다.37  

① 목표의 통합

주도권 문제, 단체간 성격의 충돌 또는 문화‧가치가 모순될 때 행위자간 

제휴는 어렵게 된다. 모든 조직형태에 일반적인 기초적 사회과정은 인간을 

매개로 교환하며, 기본적인 조직과정 즉, 조정, 통제는 이러한 교환 또는 거

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명확해진다.38 또한 이러한 거래에서 중개인들은 

목표가 불완전하고 서로간에 불일치할 때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쉽다

36_J. K. Benson, “The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s a political economy,” ASQ., 
Vol.20 (1975), pp. 229-230.

37_L. W. Stern, Managing Conflicts in Distribution Channels, in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W. M. Evans (ed.), (London: Penguin Books, 1976), p. 365.

38_C. Ciborra, Teams, Markets, and Systems: Business Innov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1993),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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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광범위한 목표와 변화를 논의하는 최고 결정자들 사이의 계속적 접촉을 

통한 전략적 통합, 계획의 개발과 조직적 그리고 체제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관리와 필요한 정보와 자원에 적시의 접근을 하도록 행위자들에게 제공

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통합은 네트워크체제의 구심력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단위 행위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구심력을 발휘하면서도 각 조직들이 

자주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체제의 전

략적 방향성, 즉 공동의 목표(unifing purpose)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경계관리체계

조직간 네트워크 체제는 잠재적 갈등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횡단

적인 체제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비공식적, 인간에 근거한 

매카니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조정이란 상호의존적 단위들 사이에서 행동

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계된 규약, 업무, 의사결정 매커니즘으로 구성된다.

(3) 기본전략

정책과정에서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행위자들과 연계하여 협력하

는 것에 거버넌스 체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고 행위자의 책임성이 요구되지 않을 때 오히

려 네트워크를 교란하여 정책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대북정책과정에서 주도적 행위자와 이에 대한 

비판적 행위자 간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결을 지속해 왔다. 

민간부문의 각종단체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도 대북정책에 관해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데에는 

어느 누구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거버넌스 네트워크

의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공정한 관리자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

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각 행위자들은 집단이기주의

적인 의사표출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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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참여거버넌스에서는 네트워크의 참여가 개방적이고 다양한 행

위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하며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전

개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정부가 적절한 조정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를 통한 판단보다는 북한에 대한 감성적 판단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

적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한 거버넌스적 정책과정을 

지향한다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수 대중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대북정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실

명제의 문제이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으로 인해 무책임하거나 갈등을 자

극하고 조장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언비어나 고의적인 사

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사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참여민주주

의를 강화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오히려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공간상의 공정한 질서유지자의 기능을 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법치주의의 원칙 확립이다. 우리사회에서 민주화의 물결을 통해 성

장한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간혹 법질서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

하려면 네트워크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질서가 있어야 

예측가능하고 안정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건전한 네트워

크로서 또한 효율적인 거버넌스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기본적

인 질서를 부여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정부가 거버넌스 

체제에 일일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공정하고 건전

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노력을 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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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통일정책은 본래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정책 중 하나이며, 민족적 

염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고, 또한 국제적으

로도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이슈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 

역시 다양하며, 이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복잡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통일정책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국가중심의 통치능력은 한정적이다. 또한 행위자의 복잡성, 문

제의 다양성과 같은 조건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활동은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의 약화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거버넌스적 접근이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2년간의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에 관한 협동

연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각 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와, 영역별 활성

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현재 거버넌스의 구축정도

는 어떠한지,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고, 또한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실천적 함

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는 통일정책의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정책 자체가 여타 정책영역에 비해 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

라, 통일정책 내에서도 거버넌스의 수준별, 이슈영역별로 거버넌스의 특성

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거시적 수준의 거버넌스는 제외하고 국가 이하 거버넌스 수준에서의 남북

경협 거버넌스, 사회문화 남북교류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거

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모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모형화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좌우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하나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상의 자율성이다. 

첫 번째, 네트워크의 복잡성은 네트워크의 연계가 얼마나 복잡한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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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복잡성이 증가할

수록 네트워크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거버넌스 체제는 전통적 방식의 수직적‧집권적 통치체제와 상반

되는 개념이다. 즉, 정부중심, 수직적 위계체계 등이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

의 협력이 중요하며, 따라서 거버넌스의 네트워크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국

가나 다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기의 원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기책임과 자기조절을 통해 문제를 다른 행위자나 국

가의 간섭없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거버넌스의 기준에 의하여 네 가지 거버넌스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이 모두 낮은 형태를 집중적 거버

넌스 모형, 복잡성은 높으나 자율성이 낮은 형태를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 

복잡성은 낮으나 자율성이 높은 형태를 탈규제적 거버넌스 모형, 복잡성과 

자율성이 모두 높은 형태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이라 하였다.

또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 기준에 기초하여 이슈영역별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집중적 거버넌스 모형,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과점적 거버넌스 모형,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탈규제적 거

버넌스 모형, 남북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대북

정책 참여거버넌스 역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진화와 발전가능성을 갖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즉, 

거버넌스의 조건이 성숙되면서 모형은 네트워크화나 네트워크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은 핵심적 행위자를 통하

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적인 행위자는 역시 

메타거버넌스로서 정부의 역할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체로 

발전방향은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다만, 

이슈영역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적 접근은 다른 어떠한 정책영역보다도 통일 정책과정에서 효과

적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통일정책은 정부나 일부 행위자 주도만으로는 

성공적일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에

서 이루어질 때 진정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정책에서는 정부 

아닌 행위자가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수히 많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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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하여 민간의 활동이 정부보다 유연하기 때문이다.

남북 교류협력은 그 목적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이루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에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는 어떠한 것인지가 이 연구에서의 기본적 질문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요소를 중

심으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형을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자율성 수

준이 높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슈영역별 특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도 지적하였다. 즉, 남북교류분야의 특성, 그 분야에서의 남

북관계, 조건의 성숙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점은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전통적 통치방식에서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와의 수평적 네

트워크 구조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전통적 방식이 일방

향적이고 통제지향적이라면, 거버넌스에서는 쌍방향적이고 유도지향적이

라는 점이 중대한 차이인 것이다. 정부는 거버넌스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네트워크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과정의 효율성이 도

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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